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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고서 면수 315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은 연구지원 분야를 포함한 총괄분야와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극지 분야 외부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운영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극지법연구회를 개최하여, 극지와 관련된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화의 장

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 8월~12월에는 해수부의 요청으로 2050 극지청사진을 KMI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작성하였

으며, 해수부 장관은 해당 연구의 결과물인 ‘극지비전’을 2018년 12월 북극협력주간에서 선언하였다.
2050 극지청사진과 2017년 극지정책융합세미나에서 공유되었던 의견 및 극지연구 방향성을 극지연

구소의 비전 및 연구 로드맵에 반영하여 2018년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

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용화에 대해서도 지속적 전략을 짜기 위한 초석 마련의 연구를 수행하

였다.
2013년 출범한 극지법연구회는 2018년 총 4회 세미나를 통해 북남극의 국가관할권 및 치안권한, 킹

조지섬의 외래종 각다귀 퇴치, 통제 동향,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 등 7개 주제를 

다루었으며 연구 활성화 기반 제공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북극협력주간 세션 개최를 통

해 극지 분야 국내외 협력 및 연구/활동 실적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북극활동기본계획 발표(2018.07.)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색인어
한글 중장기 발전전략, 북극 정책, 남극 정책, 극지법연구회

영어 Mid-to-Long Term Strategy, Arctic Policy, Antarctic Policy, Polar 
Law Research Society





요 약 문

Ⅰ. 제목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극지정책연구․지원 강화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 범부처「제2차북극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에따른신규북극연구분야도출필요

◦ 「제3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2021) 수립에따른남극연구전략수립필요

◦ 기후변화 파리협정 발효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공조 강화

◦ 정부의 극지연구 실용화 및 신 기후체제 대응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한 연구성과 시너지

확대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극지R&D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 필요

◦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개선·보완 필요

◦ 해수부 현안인 극지연구 실용화전략 수립 및 관련사업 발굴 요청 대응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국가 극지연구 전략 수립

가. 국가 북극 연구 전략 수립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수립 이후, 2018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인프라 등에 대한 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 해수부 주최의 「2018 북극협력주간」 세션 개최

나. 국가 남극 연구 전략 수립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2021)」의 2018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제41차 ATCM 참석을 통한 남극 이슈동향 파악 및 대정부 정책 지원

다. 2050 극지청사진 수립

○ 2018.08.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극지 활동 전략 수립을 요구, 이에 따른 TF 구성 및

극지청사진 수립

라. 실용화 연구 전략 수립

○ 정부 정책 수요에 대응한 극지연구 실용화 연구 전략 수립

2. 단계적 기관 발전전략 수립

가. 기관 연구 및 운영 분야 발전 전략 수립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기관 극지연구 전략 수립 지원

- 극지(연) 주도 연구사업 및 융·복합, 산학연 협력 사업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전문가 설문조사 진행

- 국·내외 관련 기관 현황, 연구부문 발전전략을 고려한 예산·인력·지원활동 등

운영분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전문가 설문조사 진행

‒

Ⅳ. 연구개발결과
1. 국가 극지연구 전략 수립

가. 국가 북극 연구 전략 수립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 북극과학연구 전략

작성

○ “2018 북극협력주간” 세미나 개최

- 2018년 12월 10일(화) ~ 12월 14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극지

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개최

- ‘KoARC 세미나’ 개최 (‘18.12.12.) (주제: 북극해빙변화와 북극항로 운항조건 분석)

- ‘에너지·자원 세미나’ 개최 (‘18.12.14.) (주제: 북극권 탐사의 혁신과 협력)

나. 국가 남극 연구 전략 수립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2021) 2018년도 시행계획 작성

다. 극지법연구회 및 기타 극지정책 관련 활동

○ 극지법연구회 기획·운영

- 정기세미나(4회) 개최 (1회 서면 자문 대체)

- 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국내 극지법 연구 주도

- 남·북극 국제법 이슈 및 국제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이슈 논의

○ 제41차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 참석을 통한 남극 이슈동향 파악 및 대정부 정책

지원

- 제37차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북극해중앙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등

남·북극 국제회의 동향의 정보 공유

라. 실용화 연구 전략 수립

○ 정부 정책 수요에 대응한 극지연구 실용화 연구 전략 수립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2016-2019 극지(연) 경영성과계획서의 실용화 관

련 내용 반영

- 극지 실용화 연구 중장기 방향 설정

2. 단계적 기관 발전전략 수립

가. 2030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총괄 분야 및 연구분야 발전전략 수립

- 소내 TF구성 후, 전략 수립 의견 공유 및 보고서 작성 검토 등 수행

- (기간) 2018년 6월 ~ 12월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극지연구소 역할 정립

◦ 해수부 및 과기부 요구 사항 R&R 수립(2019 수행 예정) 에 해당 내용 활용 예정

- 2019년 및 2020년 연구 예산 및 사업 재편 시 활용 예정

◦ 국가 극지연구 전략 및 기관 발전전략 수립 활동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 및 네트워킹 활동

을 통해, 자연과학 연구 분야 뿐 아니라 극지 관련 사회과학 분야로의 외연 확대

◦ 연구소 발전전략 수립 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기초 및 실용화 연구추진 기반 마련

(1) 국내 극지 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 결집을 통한 극지분야 지원 확대

(2) 극지법연구회의 학술회의를 연구소 내 극지법 극지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아웃

소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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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언

 2018년, 미래전략실에서는 2030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기관 비전 등 총괄 부분, 연구전략, 실
용화 전략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연구소내 의견 수렴 및 외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방향성
을 수립하였다. 해당 전략은 2019년에 수립되는 기관 R&R과 기관 운영계획서(2020~2024) 및 연구성과계
획서(2020~2024)의 선행연구 결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극지활동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인하여 KMI와  
공동 TF를 구성하였고, ‘2050 극지 비전(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해당 연구는 2018년 12
월, 북극협력주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비전선포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2019년 2월 최종 
2050 극지 비전 연구 결과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였다. 해당 계획은 국내 최초로 남북극을 통합하여 중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정부의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안)(2017~2021)’와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8년 남극연구활동진흥시행계획 및 2018년 북극활동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기여하여 극지 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소의 2018년도 수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극지활동진흥법(안) 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등 국가 남·북극정책의 발전 및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 하는 기회로 활용하였
다.

 2018년 5월,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41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 및 ‘제21차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참석에 참여하여 운영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2018년 6
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Polar 2018 Open Science Conference에 참석하여 한중일 북극정책 비교
분석과 관련하여 세션 발표를 하는 등 북극관련 국제 논의의 장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부산에
서 개최된 북극협력주간에 극지(연) 주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극지연구소 활동을 
홍보하고 국가 북극 활동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극지법연구회는 총 4회의 정기세미나를 통하여, 극지법, 극지정책, 국제회의 동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
었다. 남극법 및 북극법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 극지법 이슈 관련 정보 공유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정
기세미나에서는 총 8개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져, △남‧북극 관련 법‧제도적 이슈의 최근 동향 분석과 
정부차원의 대응 모색, △극지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 및 국내법령 검토, △국내 극지정책 및 극지법 
등 사회과학분야 연구 활성화 기반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2030 중장기 발전전략(총괄 및 연구분야), 북극활동진흥시행계획(2018) 
및 남극연구활동진흥시행계획(2018) 수립 지원 실적, 극지연구 실용화 중장기 전략 수립, 극지법연구회 각 
회차 별 주제발표 소개와 관련 자료, 북극협력주간, 극지관련 정책 연구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내용을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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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극지연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1. 2013~2017 극지연구 전략수립 및 기타 활동
가. 국가 극지연구 전략수립 지원

(1)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2012~2016)

제1차 기본계획 시행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확대·발전 시키는 한편, 변화

된 환경을 반영하는 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였다. 중장기 추진 방향

으로 인프라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활동의 가시적 성과 창출, 남극연구

활동 확대·강화로 국제사회 선도 등을 설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을 남극활동 도

약기로 설정하고 14년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인 남극대륙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남극활동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세종과

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하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남극인프라를 개방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극

지연구역량 제고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큰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적 분야에 대한 추진 주요 내용을 설정

하였고, 매년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극지연구소의 국가 극지연구

전략 수립에 지원하였다.

(2) 제1차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

북극권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기

반으로 국제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

다. 북극 이사회 및 워킹그룹 참여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극지과학연구기반 구축, 새

로운 비즈니스 영역 창조 등을 도모하였다. 해당 기본계획을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협동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3년 12월 최종 계획이 수립되었다.

(3)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지원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진출한 이후 정책기반 조성단계에 수립되었던

북극정책기본계획(‘13~’17)에서 더 나아가 북극 활동 역량 확보를 위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극지연구소에서 해당 계

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사업 분야에 따른 조

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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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수부 주최 「북극협력주간」(2018) 세션 개최

2017년 12월 12일(화)~12월15일(금)에 개최된 해양수산부·외교부 주최 및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주관 북극협력주간에서 ‘북극전망과 중장기 로드맵 세미나

(KoARC)’, ‘한국-노르웨이 북극과학 세미나(극지연구소,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에너지·

자원 세미나(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를 개최하였다. ‘북극전망과 중장기 로드

맵 세미나(KoARC)’에서는 ‘2030 북극연구 중장기 로드맵-융복합 연구와 미래이슈’를 주

제로 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노르웨이 북극과학 세미

나’에서는 한-스발바르 피요르드 공동연구에 대한 계획과 각 국가의 북극 연구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종합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다. ‘에너지·자원 세미

나’ 에서는 북극에너지협력을 위한 과학-정책대화 강화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

다. 극지연구소에서는 한-러 북극연구협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전체 에

너지 및 자원의 개발, 건조 추진 현황과 관련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5)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2021) 시행계획 수립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은 2007년 이후 매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오

고 있으며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012~2016) 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

과를 평가하고, 최근 국내외 남극연구동향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남극연구활

동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다. 인프라 구축 및 연구성과 창출에 목표를

두었던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에 비하여 제3차 기본계획은 인프라를 기반

으로 한 남극연구 지평확대·남극연구 지원기반 선진화·남극연구 거버넌스 리더십 제

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K-루트 개척, MPA 생태계 연구, 실용화·융복

합 연구 활성화, 항공망·제3기지 등 인프라 고도화, 남극정책 역량 강화 기반 마련 등

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6) 제40차 ATCM 참석을 통한 대정부 정책 지원

2017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 40차 ATCM 회의에

극지연구소는 정부 대표단에 참석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남극

조약체제에 대한 논의, 남극의 생물자원탐사 활동, 과학연구 관련 국제 협력, 기후 변

화 논의, 제41차 ATCM 개최 준비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제40차 ATCM에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극조약체제의 운영과 관

련, WG 1(정책, 법, 제도)에서는 △협의당사국 지위의 기준 과 관련한 ICG 보고, △

로스해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관련 결의, △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 외의 의제는 각국이 제출한 WP 및 IP를 평가하고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각 의제별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의당사국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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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작년 제35

차 CCAMLR 회의에서 결정된 로스해 MPA 설정을 평가하는 결의 채택 제안에 대해

서도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밖에 우리 대표단은 남극 정책 및 남극 과학연구 협력 등과 관련하여 다수 국

가와의 의견 교환 및 강연 참석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7) 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전략수립 지원(2017~2018)

(가) 북극경제학회 세미나 개최

2017년 미래전략실에서는 북극경제학회 정기 세미나를 제4차부터 제6차까지

총 3회 개최하였다.

제4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노르웨이의 극지연구 거버넌스와 시사점에 대해 논

의하였다. 또한, KOPRI와 NPI의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5차 북극경제학회 정기 세미나는 ‘우

리나라와 북극권 국가(러시아) 간 북극협력방안 모색 및 북극경제학회 운영방

안 논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한러시아대사관 서기관이 러시아의 북극전략

과 한-러의 북극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제6차 북극경제학회는

러시아 북극투자 현황과 한-러 북극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북극 경

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범정부적 정책과 2017년 11월에 진행된 한-러

양자간 경제과학공동위원회에 대한 전망과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제2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3) 극지(연) 부대행사 주관

2017년 11월 15일, 독일에서 개최된 COP23에서 극지연구소가 부대행사를 개

최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

화와 해양 및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준비에 대한 한국의 기여’였으며,

AWI·IASS·환경부·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남

극 빙상이 글로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극지연구소에서 발표하였고,

이 후 ‘극지 빙상’과 ‘변화하는 북극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초

청 연사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나. 2017 수요세미나 개최(극지정책융합세미나와 연계)

다양한 분야의 소내 연구자 및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며,

극지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는 수요세미나를 2017년, 극지정책융합세미나와 연계하여 운

영하였다. 수요세미나 운영을 통해 극지연 전문가와 외부 극지 유관 전문가 간 네트워

크 확대와 극지연구에 대한 소내 융합연구 아이디어 제공 등이 가능하였으며, 주1회 수

요세미나는 아래 <표 7>와같이 개최하였다.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 정서용 고

려대학교 교수, 정재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이윤걸 북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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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센터 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경희 국립생물자원관 과장 등

사회 저명 인사급 전문가들과 채종철(서울대), 국종성(포항공대), 안지훈(고려대) 등 학

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소내 연구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

졌다. 세미나의 주제는 북극 거버넌스, 북극 자원개발, 북극해항로 등 북극 관련 최근

이슈와 북극 사회과학 연구 등이 소개되었고, 북한과학기술, 국제해양생물관리 추세 등

극지를 포괄하는 주제도 다뤄졌다. ASSW, 극지과학심포지엄, 등의 사유로 인한 세미

나 미개최를 제외하고 총 24차의 수요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하는 직원들에게는

교육학점을 부여하여 정보 공유를 독려하였다.

[표 7] 2017년 수요세미나(극지정책융합세미나와 연계) 개최 실적

차수 일자 장소 초청 전문가(주제)

제1차 2017.1.24. 극지연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가치와 위상
정립”

제2차 2017.2.17. 극지연
￭정재용(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트렌드와 한
국 과학기술의 나아갈 길”

제3차 2017.2.22. 극지연 ￭ 손성환(인천시 GCF 자문대사), “북극 개발과 관련 정세”

제1차
이하
수요세미
나

2017.3.8. 극지연

￭김지희(극지연 책임연구원), “남극과학기지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및 생
태계 오염 요인 모니터링”
￭김상희(극지연 책임연구원), “극지 미세조류 유래 천연 세포보호 물질의
안정적 대량 확보 및 효능 분석”

제2차 2017.3.22. 극지연

￭김효선(극지연 미래전략실장), “Russia-Korea Energy Partnership
Roundtable: Energy Security & Competitiveness”
￭이승현(극지연 선임연구원), “마이크로모델 시각화 실험을 통한 채널 내
유동 현상 해석”

제3차 2017.3.29. 극지연

￭박태욱(극지연 선임연구원), “Decline of Atlantic Ocean Overturning
Circulation 2004-2012: Subpolar ocean convention”
￭박지연(극지연 선임연구원), “대기 중 서브마이크론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 및 발생원 파악”

제4차 2017.4.12. 극지연
￭이대영(충북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우주환경 교란과 오로라”
￭윤호성(경북대 생명과학과 교수), “녹조로부터의 바이오디젤과 항공유
생산”

제5차 2017.4.19. 극지연
￭윤석환(KAIST 건설&환경공학과 조교수), “Unexpected but
Significant Sources and Sinks of Nitrous Oxide”

제6차 2017.4.26. 극지연
￭양성욱(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부교수), “The Switch from
Skotomorphogenesis to Photomorphogenesis triggers the regulatory
transition of miRNA biogenesis in Arabidopsis thaliana”

제7차 2017.5.10. 극지연

￭윤숙영(극지연 선임연구원), “극지 무인잠수정 탐사 활성화를 위한
2016/ 2017 남극 로스해 AUV와 Glider 탐사 결과 보고”
￭서원상(극지연 책임연구원), “국제적인 BBNJ 논의의 우리나라 극지연구 시
사점”

제8차 2017.5.24. 극지연
￭강성룡(국립생태원 국제협력팀장),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와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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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국가 극지연구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미래전략실에서는 2018년, 극지연구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30 비전 및

발전전략’을 위한 소내 TF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운영하여 중장기 비전을 최종 수립하였다. 중

장기 발전전략은 크게 총괄분야와 연구분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총괄분야에서는 경영지원

및 인프라 운영 등의 부분이 포함되었으며, 연구분야는 2030년까지 수행 예정인 분야 및 과제

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약 50개의 과제를 취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가

지 분야로 구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전략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실용화

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부문의 실용화 전략이 따로 수립되었다.

제9차 2017.5.31. 극지연
￭ 채종철(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대한민국 남극태양천문대(KASO)의
타당성”

제10차 2017.6.7. 극지연
￭ 강태욱(KIOST 연수연구원), “해양 오염이 중형저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
향연구”

제11차 2017.6.14. 극지연 ￭ 이주영((주)비엠바이오 CEO), “연구 아이템을 이용해 창업하기”

제12차 2017.6.23. 극지연
￭ 최원용(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Environmental Chemical Processes
in Frozen Media: Implications for Polar Environment”

제13차 2017.6.28. 극지연

￭ 허창회(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Possible Linkage between
Arctic Climate and Air Quality (PMs and Asian Dust) in Korea”
￭ 홍종욱(한양대 생명나노공학과 교수), “융합마이크로/나노시스템을 이용
한 극한환경 생물 연구”

제14차 2017.6.30. 극지연
￭ 국종성(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미래변화 및 기후피드백 연구”

제15차 2017.9.6. 극지연
￭ 안지훈(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 “Ambient temperature-responsive
flowering in Arabidopsis”

제16차 2017.9.13. 극지연
￭ 김사흥((주)인더씨코리아 해양생물다양성 연구소장), “남극의 해양 무척
추동물 다양성”

제17차 2017.9.20. 극지연
￭ 한인성(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IPCC에서의 해양 이슈와 해양 및 빙
권 특별보고서의 발간 의의”

제18차 2017.9.27. 극지연
￭ 김백민(극지연 책임연구원), “북극 얼음과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가지 이
야기”

제19차 2017.10.11. 극지연
￭ 이기현(중앙대 전임연구원), “Evolution of the Genomic Diversity of
Escherichia coli”

제20차 2017.10.18. 극지연
￭ 이춘기(극지연 선임연구원), “Active subglacial lakes and channelized
water flow underneath the Kamb Ice Stream”

제21차 2017.10.25. 극지연
￭ 강경찬(태웅특허사무소 변리사), “천연물 R&D에서의 허가제도와 특허
제도”

제22차 2017.11.1. 극지연
￭ 김성룡(서강대 생명과학과 교수),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로직스 생
산”

제23차 2017.11.8. 극지연
￭ 전병훈(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Serial fermentation and
extraction of biofuels from microalgal biomass”

제24차 2017.11.22. 극지연
￭ 이승희(KAIST 생명과학부 교수), “세상과 소통하는 뇌 - 포유류 두뇌에
서 감각 정보가 처리되고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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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분야 국제 거버넌스 내 선제적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2050 비전 수립 공동 TF’ 구성과 2018년 8월부터 TF운

영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2018 북

극협력주간 개회식에서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였다.

‘2050 극지비전’은 지난 30년간의 극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극지연구소가 나아갈 중장기 계획을 확인시켜 준다. 이를 대외적으

로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통합 극지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점하였고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극지의 새 미래를 여는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전 세계에 드러

냈다. 또한 극지에 대한 전 방위적 통합관측으로 한반도 기사이변과 해수면 상승에 미리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환유라시아 물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 12월 10일(월)~12월14일(금)에 개최된 해양수산부·외교부 주최 및 극지연구소·한국해

양수산개발원 공동주관 북극협력주간에서 ‘북극해빙변화와 북극항로 운항조건 분석(KoARC)’,

‘북극과학과 북극사회를 인도하는 혁신 기술과 추세(극지연구소,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에너지·

자원 세미나(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를 개최하였다. ‘북극해빙변화와 북극항로 운항

조건 분석(KoARC)’에서는 ‘북극해빙 변화와 북극해운 기록 간 연계’, ‘해빙 모니터링과 예측,

그리고 러시아 북극해에서 안전한 해운 지원활동’, ‘NSR 운항 선박의 선종 및 주요목 예비분

석’, ‘러시아 북극항로 법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북극항로 연계 러시아 내륙물류 활성화 및 진

출 방안’ 등의 주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노르웨이 북극과학 세미나’에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협력 연구 및 북극 현안에 대한 노르웨이의 입장 등을 바탕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종합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다. ‘에너지·자원 세미나’ 에서는 북극에너지협력을 위한 과학-정책

대화 강화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극지연구소는 정부의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안)(2017~2021)’에 이어 2018

년도 남극연구활동진흥시행계획 (2018.04.) 및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안)(2018~2022)의 수립을 지

원하였으며 극지활동진흥법(안) 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북극에 대한 향후 중장기

추진전략을 계획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개의 산업분야)’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해운·물류에도 진출하는 식

의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LNG-2 프로젝트 협력,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건조 등 북

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의 조성 등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극지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30여개 북극 연구기관의 협의체인 북극연구컨소시엄

(KoARC) 사무국을 운영하여 국내 북극 연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해왔다. 특히 2018년에는 과

학·산업·정책 분과 융복합으로 ‘북극 해빙 변화와 북극항로 운항조건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지연구소는 극지 과학연구 외에 극지법 연구도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학·연구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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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성된 '극지법 연구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동 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국가적 대응능

력 공고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극지법 연구회는 남극법 및 북극법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

극지법 이슈 관련 정보 공유와 시사점을 논의하며, 2018년에는 4회에 걸쳐 총 10개의 발표주제

를 다루었다. 이렇게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온 결과 최근 들어 극 지역에 대한 자리에서의 발

언권과 영향력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극지연구소는 각종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일원으로서 극지 관련 국제이슈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1차 남극조약협의당사

국회의(ATCM)에서는 우리나라 ATCM 활동 역사상 최초로 선제적 의제 제시 및 후속 논의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며, ICG 권고에 따라 웹사이트 기반 남극 사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사찰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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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극지연구소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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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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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50 극지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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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극지정책 연구강화

1. 2013~2017 극지법연구회 및 기타 극지정책 관련 활동
가. 극지법연구회 운영현황

(1) 2013~2017 극지법연구회 운영현황

극지법연구회는 극지정책연구회의 기능을 흡수하고 극지정책 법제 연구 기능을 강화와

정부적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외교부)의 극지 담당자를 회원으로 초빙하여 극지법연구회가 정부-연구계-

학계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극지연구소가 극지정책 법제 분야 국가

적 대응방안의 공동모색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극지법연구회는 극지정책·법 연구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

을 모셔 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의 정부 초청 회원을 포함시켜 시

의성 높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을 모색하고 극지정책을 선도·제안하도록

하였다. 참여 회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극지법연구회 회원 (2018.3.30. 기준)

※ 회원자격 : 극지법(정책 포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회원

(가나다순)

김기순 산하온연구소 소장 남극법분과장
김종덕 KMI 정책동향연구본부 본부장
김원희 KMI 정책동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김지혜 KMI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김효선 KOPRI 미래전략실 실장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성욱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수진 KMI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위원
서원상 KOPRI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사무국실무
서현교 KOPRI 미래전략실 책임기술원
신형철 KOPRI 정책협력부 부장 간사
양희철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북극법분과장
이창열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정갑용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동민
KOPRI 한-칠레 남극 협력센터 센

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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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극지법·정책 연구자 10인으로 시작, 2014년 정부부처 극지담당 실무자 초청 및 회원확대

극지법연구회는 정기세미나 총 4회, 연례 학술행사 1회 개최되었다. 연구회에서 발표

및 토론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남북극의 국제법 즉 극지법이슈, 국내외 극지관련 국제회

의 동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ATCM 의제·Polar Code와 같이 극지연구소의 연

구·활동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심층 논의 하였다.

정기세미나에서는 총 10개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져, △남 북극 관련 법 제도적 이

슈의 최근 동향 분석과 정부차원의 대응 모색, △극지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 및

국내법령 검토, △국내 극지정책 및 극지법 등 사회과학분야 연구 활성화 기반 제공 등

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남극 형사관할권, Polar Code 관련 쇄빙

선 건조 및 운항의 고려사항, 남극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s)의 발전

과 과제 등 우리나라 극지법연구의 현황을 국제동향과 비교하고, 국내 북극정책 이행과

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북극해 환경변화로 인한 한국의 해양안보정책과 같이 연구회의 외연을

넓히는 주제를 다루거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과 같이 우리나라 북

극정책의 이행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슈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표 2] 극지법연구회 2013년 운영실적

초청

회원

신선호 해수부 해양개발과 극지정책팀장 극지담당

이경환
해수부 해양개발과 극지정책팀 사무

관
극지담당

홍석영 외교부 국제법규과 행정관 남극담당
이교연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사무관 북극담당
황순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남극담당

연

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1차

극지법연구회
2013.03.08

서울역
(티원)

￭ 김기순, “마드리드 의정서 제6부속서”
￭ 이용희, “스발다르조약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2
제2차

극지법연구회
2013.05.10

서울역
(정우연)

￭ 서영민․서현교, “ATCM 법률의제 분석”
￭ 박성욱, “북극해에 관한 러시아 국내법”

3
제3차

극지법연구회
2013.07.12

서울역
(회의실)

￭ 신형철, “ATCM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
￭ 유복근, “Arctic Council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

4
제4차

극지법연구회
2013.09.06

서울역
(회의실)

￭ 박수진, “남극 Bio-prospecting의 국제법 이슈”
￭ 김종덕, “북태평양 북극해 Conference 결과 분석 및
전망“

5
제5차

극지법연구회
2013.12.06

서울역
(회의실)

￭ 이용희, “Arctic Sunrise호 사건”(제6차 폴라로심포지
엄)
￭ 연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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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신설된 극지법연구회는 총 5회 개최되면서 활발한 초기 운영실적을 달성하면

서 남극 북극지역의 국제법적 이슈 분석과 동향 파악, 대안 모색 등 학계-연구계의 협력

을 도모하였다. ATCM과 Arctic Council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북극이사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가진 국가로써, 취해야 할 입장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

적인 의견 공유의 장을 만들었다.

[표 3] 극지법연구회 2014년 운영실적

연

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6차

극지법연구회
2014.03.07

서울역
(회의실)

￭ 정갑용, “고래분쟁”
￭ 박성욱, “수색구조협약과 유류오염 대응협약” (발표취
소)

2
제7차

극지법연구회
2014.05.09

서울역
(회의실)

￭ 신형철, “2014 ATCM 결과분석 및 향후 대책”
￭ 서대원, “Polar Code"

3
제8차

극지법연구회
2014.07.04

서울역
(회의실)

￭ 김기순, “해양보호구역(MPA)”
￭ 정갑용, “대륙붕한계 -캐나다를 중심으로-”

4
제9차

극지법연구회
2014.09.05

서울역
(회의실)

￭ 박수진, “CCAMLR 쟁점분석”
￭ 김종덕, “북태평양 북극해 Conference 결과분석”

5
제10차

극지법연구회
2014.12.05

서울역
(회의실)

￭ 이용희, “제7회 폴라로 심포지엄 결과분석”
￭ 연례회의

2014년, 극지법연구회는 총 5회(6차~10차)가 개최되었으며, 제37차 ATCM 및 제17차

CEP, CCAMLR 쟁점 분석 등을 통한 국제 회의 동향 파악과 함께 MPA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국내 의견 도출의 기회

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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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극지법연구회 2015년 운영실적

연

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11차

극지법연구회
2015.03.13 진진바라

￭ 서원상, “제6부속서 주요내용 및 비준 시 쟁점”
￭ 이현미, “제6부속서 이행입법 해외사례분석”
￭ 김종덕, “2015 북극이사회 SDWG 회의결과 및 전망”

2
제12차

극지법연구회
2015.05.15 달개비

￭ 한영희, “2015 북극이사회 SAO, 각료회의 논의동향”
￭ 김기순, “남북극의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제"

3
제13차

극지법연구회
2015.07.10

용산역
(회의실)

￭ 서현교, “미국의 북극정책과 의장국 프로그램”
￭ 신형철, “2015 ATCM 및 CEP 회의결과 및 전망”

4
제14차

극지법연구회
2015.09.11

서울역
(회의실)

￭ 김종덕, “2015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 결과 및 전
망”
￭ 이용희, “남극의 형사관할권 -로드니사건을 중심으로
-”
￭ 강희승, “북극해 환경변화로 인한 한국의 해양안보정
책”

5
제15차

극지법연구회
2015.12.09 극지연구소

￭ 이용희, “극지법의 발전과정과 현안”
￭ 서원상, “제8차극지법심포지엄의 동향 및 이슈”
￭ 이방용 김진석, “북극정책기본계획과 한국북극연구컨
소시엄”

2015년, 극지법연구회는 총 5회(11차~15차) 개최되었으며, 제38차 ATCM 및 제18차

CEP의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2015년 북극이사회의 고위실무자회의(SAO), 지속가능한개발

워킹그룹(SDWG), 등을 검토하여 남북극 국제회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국제법과

극지 관련 법과 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국내 북극 정책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국

내 극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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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극지법연구회 2016년 운영실적

연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16차

극지법연구회
2016.03.25

서울역
(회의실)

￭ 신형철, “북극해중앙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안) 논
의 동향
￭ 이세진, “2016 Arctic Frontiers 논의동향 및 주요현안
￭ 김종덕, “AF 비즈니스세션 및 TFAMC, NPAC
￭ 김효선, “기후 비즈니스 모델”

2
제17차

극지법연구회
2016.06.10

용산역
(회의실)

￭ 조성준, “CAO 비규제어업방지협정(안)에 관한 논의
동향
￭ 박수진, “BBNJ 관련 국제문서 준비위원회 논의 동
향”

3
제18차

극지법연구회
2016.07.10

용산역
(회의실)

￭ 서원상, “제39차 ATCM 논의 동향”
￭ 모영동,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자원의 법적 정의
와 성격”

4
제19차

극지법연구회
2016.11.04

서울역
(회의실)

￭ 김지혜, “2016년 북태평양북극회의 개최 결과”
￭ 김기순, “남극 MPA의 현황과 쟁점”
￭ 박수진, “유엔 BBNJ 준비위원회 MPA 논의동향 및
쟁점”

5
제20차

극지법연구회
2016.12.16 극지연구소

￭ 이용희, “남극의 형사관할권”
￭ 서원상, “Antarctic MPA의 발전과 과제”
￭ 이홍구, “Polar Code: 쇄빙선 건조 및 운항의 고려사
항”

2016년, 극지법연구회는 총 5회(16차~20차)가 개최되었으며, 남북극 국제회의 동향에 관

해서는 제39차 ATCM 및 제19차 CEP의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2016년 북극이사회의 고

위실무자회의(SAO), 지속가능한개발워킹그룹(SDWG), 2016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 결

과 등을 검토하였다. 2013년에 시작된 극지법연구회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운영의 안정

성을 확보하는 시기였으며, 극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싱크탱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2017~2018 극지법연구회 운영현황

2017년 극지법연구회는 총 4회(21차~24차) 개최되었으며, 생물자원에 대한 논의가

다른 해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3차 극지법연구회에서는 김기순 산하온연

구소장이 ‘생물자원탐사의 국제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제24차

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승룡 사무관이 ‘제36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결과 및 시

사점’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매년 분석되는 ATCM과 북태평양북극회의 결과와 시

사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연례회의는 제24차(2017.11.03.) 극지법연구회로 극지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CCAMLR 회의 결과 및 시사점을 포함하여 국내 북극정

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공유와 북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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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한 번 더 명확히 하였다.

[표 6] 극지법연구회 2017~2018년 운영실적

연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21차

극지법연구회
2017.04.21

서울역
(회의실)

￭ 신형철, “북극해중앙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안) 논
의 동향”
￭ 박수진, “제3차 유엔 BBNJ 국제문서 준비위원회 논
의 동향”

2
제22차

극지법연구회
2017.07.28

용산역
(회의실)

￭ 신형철·서원상, “제40차 ATCM의 주요 쟁점 및 시사
점”
￭ 이창열, “제4차 유엔 BBNJ 국제문서 준비위원회 논
의 동향”

3
제23차

극지법연구회
2017.09.22

용산역
(회의실)

￭ 김기순, “생물자원탐사의 국제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
의”
￭ 김지혜, “2017년 북태평양북극회의 결과 및 시사점”

4
제24차
극지법연구
회

2017.11.03 극지연구소

￭ 김승룡, “제36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결과 및
시사점”
￭ 신형철, “우리나라북극정책 기본계획뒤돌아보기와 내
다보기“
￭ 한종만, “북극의 정의 및 범위”

5
제25차
극지법연구
회

2018.01 -
￭ 연례회의를 분과장 서면 회의로 대체
- 2018년도 발표 주제 검토

※ 2015년부터 연1회 극지연구소에서 극지법·정책 학술세미나 형태로 개최(제15차, 제20차, 제24차)

나. 극지포럼 운영실적

극지포럼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3회의 극지포럼 준비 소내 TFT를

통해 극지포럼의 필요성 및 정체성 차별성을 논의하고, 극지 연구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극지포럼 고유의 사업을 제안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극지연구소 내부전문가와 외

부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마련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 극지포럼 창립총회 이전까지 운영되었고,

극지포럼의 역할 및 운영방법 구체화, 극지포럼 발족 준비를 맡았다. 또한 극지포럼의

역할 및 극지분야에서의 극지연구소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2011년 4월 27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된 극지포럼은 준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하고 정관을 승인하였으며, 향후의 사업계획 발표와 이에 대한 극지포럼 회원과 대중 의

견을 수렴하였다. 또 창립총회 기념세미나에서는 운영위원인 최재천 석좌교수(이화여자

대학교 에코과학부)의 강연을 통해 극지 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소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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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세미나는 총 4회 개최를 통해 극지 현안 및 선진국의 극지연구 동향 정보 공유,

극지와 융합 가능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극지연구소의 ‘한-

노르웨이 공동세미나’ 공동개최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일정 내 공동 진행을 통하여 극지

연구 선진국의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제 4차 정례세미나는

“극지, 그 무한으로의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천문학․극한공학․북극항로 개발 분야 최

고 전문가들의 세미나로 구성되어 극지포럼 회원 및 일반인들의 참여가 이어져 극지포

럼의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2년은 극지분야 현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운영위원회의에서는 2011년에 이어 개최되

는 제7차 정례세미나 개최와 극지정책연구회 계획 논의 등 극지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다.

한편, 극지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임원 및 회원들이 소그룹 형식

으로 참가하여 극지정책을 논의하는 집담회 형식의 극지정책연구회가 신설되었다. 총 3

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현안과 미래, 극지연구소 비전 및 발전전략 그리고

극지활동진흥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극지포럼 정례세미나는 총 2회 개최되어 극지 관련 정보를 교류 및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5차 정례세미나는 극지과학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제6차 정례세미나는 극지

(연) 비전 및 발전전략(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정례세미나에 극지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높아진 극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

였다.

극지포럼은 2013년 한 해 동안 남북극의 법 제도 동향의 체계적 분석 및 대응 필요성

에 주안점을 두고 극지법연구회를 신설 운영 하였다. 이는 국내 극지법 분야 연구 활성

화 기반 제공, 국내 연구역량을 학연협동모델로의 발전을 통한 극지관련 법제에 관한 국

가적 대응력 강화 모색 등 새로운 정보의 공유 확산 창구가 되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고, 2013년도 극지포럼 운영방안을 협의를 통해 정례

세미나 개최 및 추진, 극지정책연구회 개최, 홈페이지 지속 운영을 위한 컨텐츠 마련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극지정책연구회는 총 2회 개최를 통해 새 정부 구성에 따른 과학기술정책변화와 그에

대한 극지연구소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

극이사회 진출과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북극개발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북극 종합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례세미나는 총 1회, 극지연구소의 북극정책 심포지엄과 공동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정식 옵저버 진출을 위한 스칸디나비아반도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들의 협

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극지포럼의 홈페이지는 국내 외 극지관련 뉴스와 국외 극지홍보관 소개 글을 통해

기존 메뉴를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컨텐츠를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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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극지법연구회 및 극지정책 지원 활동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극지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남북극 관련 국제회의 참가, 정부

극지정책 수립 및 이행지원, 그리고 극지역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극지연구소는 정부의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안)(2017~2021)’에 이어 2018년

도 남극연구활동진흥시행계획 (2018.04.) 및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안)(2018~2022)의 수립을 지원

하였으며 극지활동진흥법(안) 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남북극 정책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국내 남극해 조업 선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극지

연구소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의 관계자와 함께 한국 정부의 불법·비보고·비

규제(IUU) 어업 근절 정책 현황과 남극 관련 정책, 과학 역량 사업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

하였다. 10월에는 호주에서 개최된 제37차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과학위원회

(SC) 및 총회(Com�mission)에서 우리나라가 ‘로스해 MPA 해양생태계 연구’를 통해 CCAMLR

의 남극 해양생물보존 정책에 기여할 것임을 홍보하였다. 이번 어기에 남극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배로 가장 많은 수, 총 9척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기관의 협조

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이 만든 결과이다.

10월 중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2018 북극써클 총회(2018Arctic Circle Assembly)와 12월 부산

에서 개최된 북극협력주간에 각각 북극연구 컨소시엄(KoARC) 주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KoARC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북극 관련 종합 정책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북극써클사무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써클 한국포럼 ’을 공동으로

주최하여 아시아의 시각에서 북극 정책 및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다.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세계의 기대를 얻어내었다.

참석자들은 극지연구소를 방문하여 북극 현안 대응에 대해 과학연구를 통한 한국의 실질적 기

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극지연구소는 ‘북극협력주간’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과 함께 동북아 기후변화 영향조사 연구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극지과학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극지전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한편, 북극연구 관련 30개 산학연 기관으로 구성된 KoARC를 북극정책 싱크탱크로 육성

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것으로 북극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

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 경제 진출 증진의 기반을 다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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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지법연구회

2018년도 극지법연구회 운영 추진 실적

연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25차

극지법연구회
2018.01.29.~
2018.02.02.

원격자문
대체

￭ 김기순·이용희, “남극의국가관할권및기지대장의치안권한
에 대한 법률 자문 및 2018년도 극지법연구회 연구 주제
선정”

2
제26차

극지법연구회
2018.04.20

대한상공
회의소

￭ 김지희, “킹조지섬의외래종각다귀퇴치·통제동향및우리나
라의역할”

￭ 신형철,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안)
의 쟁점과 시사점”

￭ 김민수, “제4차 산업기술 기반 북극진출 필요성 및 과제

3
제27차

극지법연구회
2018.08.24

대한상공
회의소

￭ 김민수, “2050 극지 미래 청사진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 서원상, “제41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주요쟁점및시사점”

4
제28차

극지법연구회
2018.11.30

대한상공
회의소

￭ 한승우, “2050 극지 비전 수립 과정 및 최종 보고 발표”
￭ 주제토론, 최종보고서 작성 의견 공유

  

2. 북극 환경규범 현황 및 국내법 조사
가. 러시아 북극 관련 환경규범

러시아 북극 관련 환경규범

(1) 러시아의 북극 관련 국내 환경규범

러시아의 현행 법령체계상 '북극'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환경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북극 환경에 한정된 환경관련 법령은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하며

러시아연방의 육지와 해양 전 범위에 대한 환경 분야 법령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북극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환경 분야 러시아의 국내 환경규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

다.

러시아의 환경관련 법체계는 환경보호분야 최상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1)을 기본법으로 하여 육지 및 관할해역(영해, EEZ, 대륙붕)등 지리적 범위에 따른 관

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от 10.01.2002 N 7-ФЗ(Federal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10.01.2002 No.7-F3). 2001년 12월 20일 제정, 2018년 7월 29일 제44차 개정.



- 148 -

련법령, 동식물, 대기, 산림 등 적용대상에 따른 관련법령, 폐기물 처리, 수산 및 수중생물자원

의 보전, 사냥자원 보호 등 보호활동에 따른 관련법령 등 각 분야별 사항에 대한 법령을 통해

환경보호의 법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환경보호 및 환경 안전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

족시키고 법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경제적 과제의 균형적인 해결과, 유익한

환경과 생물학적 다양성, 천연자원의 보호를 추구하는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총 16장 110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 법률은 환경보호관리의 국가관리 원

칙과 기준(제3장~제5장), 환경영향평가(제6장),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보호 준수 요건(제7장), 환

경보호분야 과학연구(제12장), 환경보호분야 관련법령 위반 및 분쟁해결(제14장), 환경보호분야

국제협력(제15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2).

육상기인오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법과 함께 관할해역에 대한 환경오염은 해양관

할권별 법령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내수 및 영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

율하는「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3) 내에는 자국의 내수 및 영해의 해양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조항4)을 마련하였으며, EEZ(「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연방

법」5)) 및 대륙붕(「대륙붕에 관한 연방법」6))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7)8)을 통해 규율하

2)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환경보호 관련법
    1. 환경보호 관련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기초하고 본 연방법, 그 외 연방법, 이들에 의거하여 채택된 러시아연

방 시행령,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과 시행령으로 구성된다.
    2. 이 연방법은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3. 이 연방법은 국제법 및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유효하며 해양 환경

의 보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환경보호분야에서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과 활동의 기초로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유익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본 연방법, 그 외 연방법, 러시아연방 시행령, 
러시아연방 주체의 시행령에 의해 규율된다.

    5. 천연자원보호, 합리적 이용, 그 보전 및 복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토지법, 
수자원법, 삼림법, 지하에 관한 법, 동물계에 대한 법, 그 외 환경보호 및 자연이용과 관련된 법에 의해 규
율된다.

    6. 국민의 위생 ‒ 전염병 관점의 복지를 필요한 만큼 확립하기 위한 문제들은 국민위생‒전염병복지법, 건강보호
법, 그 외 인간에 유익한 환경 확립을 위한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7. 건물 및 구조물 (이하 제품) 또는 제품 및 제품 관련 설계 프로세스(설문 조사 포함), 생산, 건설, 설치를 
포함한 제품의 필수 요구 사항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보호 분야의 관계, 조정, 운영, 보관, 운송, 판
매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술 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от 31.07.1998 N 155-ФЗ(Federal law “On Internal Water,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of 
Russian Federation” from 31.07.1998 No.155-F3). 1998년 7월 31일 제정, 2018년 12월 27일 제25차 개정.

4) 관련 조항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5장 내수 및 영해의 해양환경 및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제32조 내수 및 영해의 해양환경 및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제32-1조 내수 및 영해의 해양환경 및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
    제33조 내수 및 영해의 해양 환경의 기준
    제34조 내수 및 영해 내 환경영향평가
    제35조 내수 및 영해의 환경에 대한 국가 감독
    제36조 내수 및 영해의 환경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제37조 내수 및 영해 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처분 및 오염 물질 배출
      제37-1조 내수 및 영해에서의 준설 작업 중 추출 된 준설토의 매립
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12.1998 N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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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계의 국가관리 및 규제를 위해 제정된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9) , 대기오염방

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연방법」10), 산림에 대한

「러시아연방 산림법」11) 등 환경보호 및 보존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항이 존재하며, 보호·보존 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생산과 소비

에 관한 연방법」12),「수산 및 수중생물자원 보전에 관한 연방법」13), 「사냥 및 사냥자원 보

호에 관한 및 러시아연방 일부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14) 등에도 환경보호 및 보존에 관련

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러시아의 법체계상 북극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ФЗ(Federal law “On Exclusive Economic zone of Russian Federation” from 17.12.1998 No.191-F3). 1998년 
12월 17일 제정, 2018년 6월 27일 제19차 개정. 

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1995 N 187-ФЗ(Federal 
law "On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30.11.1995 No.187-F3). 1995년 11월 30일 
제정, 2018년 11월 28일 제25차 개정. 

7) EEZ에 대한 관련 조항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5장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제27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가 환경 조사
    제28조 러시아 연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국가감독
    제29조 배타적 경제 수역의 국가 모니터링
    제30조 유해 물질 배출
    제31조 해양 사고
    제32조 빙하지역의 보호와 보존
    제33조 특정해역의 보호 및 보존
8) 대륙붕에 대한 관련 조항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6장 대륙붕내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천연 자원, 폐기물 및 기타 자재
    제31조 대륙붕에 대한 국가 환경 조사 
    제32조 대륙붕의 환경에 대한 국가감독
    제33조 대륙붕의 국가모니터링
    제34조 대륙붕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처분
    제35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버릴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한 요청서의 제출 및 내용
    제36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매장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는 근거
    제37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매립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러시아 및 외국인 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38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처분 정지 또는 종결 근거
    제39조 해양 사고
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от 24.04.1995 N 52-ФЗ(Federal Law "On Fauna" from 24.04.1995 

No.52-F3). 1995년 4월 24일 제정, 2018년 8월 3일 제23차 개정.
1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от 04.05.1999 N 96-ФЗ(Fed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Atmospheric Air” from 04.05.1999 No.96-F3). 1999년 5월 4일 제정, 2015년 7월 13일 제15
차 개정.

11) Лесн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4.12.2006 N 200-ФЗ((Forest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04.12.2006 No.200-FЗ). 2006년 12월 4일 제정, 2018년 8월 3일 제44차 개정. 

1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тход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требления" от 24.06.1998 N 89-ФЗ(Federal Law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Waste" from 24.06.1998 No.89-F3). 1998년 6월 24일 제정, 2018년 12월 
25일 제35차 개정.

1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ыболовстве и сохранени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от 20.12.2004 N 166-
ФЗ(Federal Law "On Fisheries and Conservation of Aquatic Biological Resources", 20.12.2004 No.166-FЗ). 
2004년 12월 20일 제정, 2018년 12월 25일 제28차 개정.

1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оте и о сохранении охотничьих ресурсов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4.07.2009 N 209-ФЗ"(Federal Law "On Hunting and on 
the Conservation of Hunting Resources and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24.07.2009 No.209-FЗ). 2009년 7월 24일 제정, 2018년 8월 3일 제1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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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부터 북극을 대상으로 한 연방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러시아는 1990년대 말부터 북극에 대해 특별한 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북극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법

제화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15).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환경문제와 북극해항로의

활성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던 2010년대 초부터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

에,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주도로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연방법(Draft of Federal Law On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여 2016년 8월 3일 러시아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Federal Assembly) 내 북극남극위원회(The Council for the Arctic and

Antarctic)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북극 지역’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북극지역 관리를 위

한 국가조직의 구성, 북극지역에 대한 관세 및 투자 규정의 도입 등과 함께 북극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관리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2018년 10월부터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16). 동 법안의 내

용상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 법안이 법제

화 될 경우, 현행 러시아 환경분야 법령과 다른 기준과 제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북극 환경 분야 러시아의 국제 환경규범 수용 현황

(가) 선박기인오염분야 : MARPOL 협약17) 및 Polar Code18)

① 협약 개관

MARPOL 협약은 선박의 일반적 항행(operational)이나 사고(accidental)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으로, 선박기인오염과 관련된 협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협약이다.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 조치로서는 1954년 5월 12일에 채택되어 1958년

7월 26일 발효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15) 1998년 7월 16일 러시아 하원 성격을 가진 국가 두마에 제출된 “러시아연방 북극지역에 관한 연방법” 법안(П
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N 98061514-2 "Об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1998년 9월 15
일 국가 두마에서 심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2000년 10월 10일자로 폐기되었음. 러시아 국가 두마 홈페
이지(http://duma.gov.ru/, 검색일 : 2019.02.10.).

16)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этой осенью рассмотрят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2019. 02. 
07일자 기사 
(https://rg.ru/2018/10/09/reg-szfo/zakon-o-razvitii-arkticheskoj-zony-rassmotriat-v-ocherednoj-raz.html, 
검색일 : 2019.02.10.).

17)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and by the Protocol of 1997, ‘MARPOL 협약’으로 약칭)

18)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S AMENDED, 이하 ‘런
던 협약’으로 약칭) 및 런던 협약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하 ‘런던 협약 의정
서’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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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as amended in 1962 and 1969, OILPOL)이

있었으나, 기름 이외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도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로 약칭함)의 주도로 1973년 11

월 2일 해양오염방지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78년 2월 17일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이하 ‘1978년 의정서’로 약칭함)에 의하여

수정되었고, 1980년 11월 4일 그 명칭을 "이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1973

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으로 통일하였다19). 이후 1997년 동 협약의 개정과 새로운 부속서(제6부속서)의 추가

를 내용으로 하는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5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부속서는 총 6개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1부속서와 제2부속서를 반드시 가

입하여야 하며, 다른 4개의 의정서에 대한 가입은 당사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표-1> MARPOL 협약의 6개 부속서

* 출처 : IMO 홈페이지(http://www.imo.org), 검색일 : 2019. 02. 03)

** 발효일, 당사국, 세계총톤수대비 등은 2019. 1. 8 현재

Polar Code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남극과 북극 두 극지지역을 보호하

기 위해 마련된 문서로, 개별 조약의 형태가 아닌 북극지역에 대한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MARPOL 협악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이하 ‘SOLAS 협약’으로

19) 협약과 의정서가 채택된 1973년과 1978년의 뒤 두 글자를 따서 ‘MARPOL 협약73/78’으로 자주 통용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MARPOL 협약’으로 명시함. 

부속서 부속서 명 발효일 당사국

세계

총톤수

대비

(%)
제1부속서 기름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 1983. 10. 2. 157 99.15

제2부속서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방

지를 위한 규칙
1983. 10. 2. 157 99.15

제3부속서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

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

한 규칙

1992. 7. 1. 148 98.57

제4부속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방

지를 위한 규칙
2003. 9. 27. 142 96.31

제5부속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
1988. 12. 31. 153 98.73

제6부속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1997년 채택)
2005. 5. 19. 91 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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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을 개정하는 형태로 작성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다. Polar Code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환경규범 중 유일하게 북극(극지)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극지지역의 특

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선박 운항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Polar Code는 이러한 요구 따라 IMO에서 마련한 지침서(guideline)20)을 시작으로 법적 구속력

을 가진 code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2014년 채택되어 2017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Polar Code는 크게 선박 안전(PART Ⅰ)과 환경오염방지(PART Ⅱ)의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각 파트는 다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행조치(Measues)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

하는 추가지침(Additional Guidance) 형태로 구분된다21). 이 중 환경오염방지(PART Ⅱ)의 부

문은 MARPOL 북극지역의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 제1~5부속서상의 환경오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북극지역 Polar Code 적용 최대범위22)

20) IMO,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2002. IMO,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2010. 등

21) PART Ⅰ-A(Safety Measures), PART Ⅰ-B(Additional Guidance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and Part Ⅰ-A.), PART Ⅱ-A(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PART Ⅱ-B(Additional 
Guidance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and Part Ⅱ-A).

22) 출처 : Wikipedia 자료 수정(https://en.wikipedia.org/wiki/File:UNFCCC_parties.svg, 검색일 : 2019.02.04) 



- 153 -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MARPOL 6개의 의정서 모두 가입 상태이다. 부속서별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23).

제1,2부속서 1983 11월 3일 가입, 1984년 2월 3일 발효

제3부속서 1987년 8월 14일 가입, 1992년 7월 1일 발효

제4부속서 1987년 8월 14일 가입, 2003년 9월 27일 발효

제5부속서 1987년 8월 14일 가입, 1988년 12월 31일 발효

제6부속서 2011년 4월 8일 가입, 2011년 7월 8일 발효

Polar Code의 법적 기반이 되는 SOLAS 협약은 1980년 1월 9일 가입하였으며, 1980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MARPOL 협약 및 Polar Code상의 선박기인오염과 관련된 사항은 상선에 관한 국가관리 및

규제에 관한 최고법령인「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RPOL 협약 제1

부속서 기름에 의한 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선주의 책임 근거·한도 및 책임 면제,

책임제한에 대한 기금조성 및 보험, 오염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11개의 조항25)으로 비

교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2부속서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과 제3부속서의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은 유해

물질의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제19장26)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27조는

23) 1991년 이전 체결된 협약/부속서의 경우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이 가입 주체였으며, 
1991년 12월 26일자로 러시아가 협약을 승계하였음.

24) Кодекс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04.1999 N 81-ФЗ(Merchant Shipping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30.04.1999 No.81-F3). 1999년 4월 30일 제정, 2018년 12월 27일 제40차 
개정.

25) 제18장 조항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XVIII장. 선박으로 인한 기름오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제316조 선주의 책임에 대한 근거
    제317조 선주의 책임 면제
    제318조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
    제319조 둘 이상의 법인 소유주의 공동 책임
    제320조 선주의 책임 한도
    제321조 면책 조항
    제322조 책임 제한 기금
    제323조 보험 또는 기타 구제금융
    제324조 기름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의 보험 또는 기타 재정 보증 증명서
      제324-1조 증명서 미보유에 대한 조치
    제325조 오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6) 제19장 조항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XIX장. 해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의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책임
    제326조 이 장에 의해 수립 된 규칙의 적용 범위
    제327조 선주의 책임 근거
    제328조 선주의 책임 면제
    제329조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
    제330조 둘 이상의 법인 소유주의 공동 책임
    제331조 선주의 책임 한도
    제332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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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운송에 대한 선주의 책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해물질의 운송에 대한 대상

중 MARPOL 제2부속서상의 유해액체물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3)27) 포장

된 유해물질은 비록 부속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록상에 포함되

어 있다. 유해물질 또한 기름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항처럼 선주의 책임 근거·한도 및

책임 면제, 책임제한에 대한 기금조성 및 보험, 오염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4부속서 제5부속서에 따른 오수 및 폐기물에 대해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상에

는 구체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동법 제92조에 따르면 선박 도선을

수행하는 도선사에 관한 조항에서 도선사의 법률 준수의무로서 유류, 유해 물질과 함께 폐수

또는 쓰레기로 인한 선박의 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도선담당 항구의 책임자에

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추가로 채택된 제6부속서의 경우 선박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벙커유의 오염방지를

위해 현행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상의 벙커유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

을 통해 이행한다는 내용의 연방정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28).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제

19-1장29)은 벙커유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유류 및 유해

    제333조 책임 제한 기금
    제334조 보험 또는 기타 구제금융
    제335조 위험물 및 유해 물질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보험료 또는 기타 재정 보증 증명서
     제335-1조 증명서 미보유에 대한 조치
    제336조 오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7)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7조 선주의 책임 근거
    1. 해상 운송과 관련하여 선박에 탑재 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로 인해 발생한 첫 번째 사고 혹은 동일한 원인

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순간에 사고 발생 당시의 선박 소유주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조항 및 이후의 조항에서 대상이 되는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화물이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 인 선박에 적재 된 다음 물질, 재료 및 물품 :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Ⅰ에 열거된 

기름종류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Ⅱ에 열거된 

유해액체물질
       (..생략..)
2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03.2011 N 203 "О присоедин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 Проток

олу 1997 года об измен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венци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загрязнения с судов 1973 года, 
измененной Протоколом 1978 года к ней"(Government Decree of 24.03.2011 N 203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1997 Protocol amen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1978 to it") 2011년 3월 24일 제정.

29) 제19-1장 조항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 XIX-1 장. 벙커 연료로 인한 오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제336-1조 선주의 책임 근거
    제336-2조 선주의 책임 면제
    제336-3조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
    제336-4조 둘 이상의 법인 소유주의 공동 책임
    제336-5조 면책 조항
    제336-6조 보험 또는 기타 구제금융
    제336-7조 위험물 및 유해 물질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보험료 또는 기타 재정 보증 증명서
    제336-8조 증명서 미보유에 대한 조치
    제336-9조 오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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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손해배상 책임과 유사한 구조로 선주의 책임 근거·한도 및 책임 면제, 책임제한에 대한

기금조성 및 보험, 오염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북극해항로 운항 규칙」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

월 17일 러시아 교통부장관명령으로, 제정된 동 규칙은 북극해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요

건과 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olar　Code 발효 이후 2017년 1월 9일 동 규칙 개정31)

을 통해 동 규칙상에 북극해항로 이용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Polar Code에 따라 발급되는 극

지운항선박증명서(Polar Ship Certificate)의 사본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해양투기분야 : 런던 협약 및 의정서32)

① 협약 개관

런던 협약은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에서의 선박, 항공기, 인공해양구조물로 부터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고의 투기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협약으로,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2019년 2월 현재 87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 이후 1996년 11월에는 런던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 조건을 강화한 런던 협약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51개국을 당사국으로 하고 있다33).

런던 협약 의정서는 종래의 투기를 금지하는 물질을 부속서에 규정하는 투기금지물질의 명시

방법(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부속서에 규정된 물질 외에는 투기하지 못하는 투기허용

품목의 명시방법(Positive Listing System)으로 규제방법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런던협약 적용

에서 배제되었던 내수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이 의정서 관련 조항을 적용, 투기 또는 해상소각

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 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한편, 분쟁해결 절차

및 책임과 배상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의 내용을 전면 강화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

다.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1975년 12월 30일에 런던 협약에 가입34)하였고, 1976년 1월 29일 발효하여, 협약당

    제336-10조 본 장에서 설정 한 조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30) Приказ Минтранса России от 17.01.2013 N 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

рского пути"(Order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Russia dated January 17, 2013 N 7 "On approval of 
navigation rules in the waters of the Northern Sea Route")

31) Приказ Минтранса России от 09.01.2017 N 5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
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утвержденные приказом Минтранса России от 17 января 2013 г. N 7"(Order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Russia dated January 9, 2017 N 5 "On Amendments to the Rules of Navigation i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approved by Order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Russia 
dated January 17, 2013 N 7")

3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S AMENDED, 이하 ‘런
던 협약’으로 약칭) 및 런던 협약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하 ‘런던 협약 의정
서’로 약칭)

33) IMO 홈페이지(http://www.imo.org/en/OurWork/Environment/LCLP/Pages/default.aspx, 검색일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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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가입한 편이다. 또한, 협약 발효 후 진행된 6차례의 개정35) 중

1993년의 핵 폐기물 개정36)에 유보한 이력이 있으나, 2005년 해당 유보 또한 철회하면서 개정

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런던 협약 의정서의 경우 2019년 1월 9일 기준 동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제37조37)는 내수 및 영해 지역에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매립 및 오염물 투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및 기타물질은 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오염 선박 및 항공기, 인공 섬, 시설 및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국제 조약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기

대상의 정의에 관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런던 협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조

제2항과 추후(2013년) 개정을 통해 추가된 준설토에 관한 항목으로, 자국 내수 및 영해에서 준

설 작업 중 추출 된 준설물의 처리는 러시아 연방법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수행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런던 협약 의정서상의 8개 허용물질38) 중 하나인 준설물에 대한 사항을 비록

러시아가 동 의정서의 가입국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 기준으로서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법령이라고 판단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 또한 해양투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30조39)

제2항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 및 항해용 수단, 비행기, 인공 섬, 해상구조물 등로

부터 배출이 금지된 유해물질의 목록 및 한계 허용 농도, 배출 조건 등은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약을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정부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 법은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에 관한 연방법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해양투기에 관련된 대상과

기준 등을 수립할 시 국제협약, 즉 런던 협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형법에는 해양투기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252조 해양 환경의 오염40) 부문에서는 해양환경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는 선

박 또는 인공 섬, 시설 혹은 구조물의 투기 또는 매립에 대한 규칙의 위반으로 인한 해양환경

을 오염시킨 자는 최대 20만 루블41)의 벌금 또는 최대 18개월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34)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으로서 가입하였으나, 1991년 12월 26일자로 러시아 연방이 해당 
협약을 승계하였다. 

35) 1978(분쟁해결) 개정, 1978(소각) 개정, 1980(투기금지 목록) 개정, 1989(제3부속서) 개정, 1993(산업폐기
물) 개정, 1993(소각) 개정, 1993(핵 폐기물) 개정 등

36) IMO RESOLUTION LC.51(16) 
37) Захоронение отходов и других материалов и сброс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в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и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The disposal of waste and other materials and the dumping of pollutants in inland 
marine waters and in the territorial sea)

38) 준설물(Dredged material), 하수침전물찌꺼기(Sewage sludge), 생선폐기물(Fish waste), 플랫폼/해상구조물
(Vessels, 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불활성무기지질물질(Inert, inorganic geological 
material), 천연기원유기물(Organic material of natural origin), , , 강철/콘트리트재질의 대형물질(Bulky items), 
CO2포집(CO2 storage in sub-seabed geological formations) 등.

39) Сброс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Discharge of harmful substances)
40) Загрязнение морской среды(Pollution of Marine Environment)
41) 한화 약 340만원(2019. 02. 02 현재 환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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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오염방지분야 : 오존층보호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42)

① 협약 개관

1970년대부터 수행된 과학연구를 통해 성층권에서 프레온가스로 인해 태양에서 발한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12~50km)을 파괴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70년대 후기부터

일부 선진국(캐나다, 스웨덴，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오존층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오존층보호 협약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 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동 협약은 1985년 비엔나에서 체

결되어 1988년 9월 22일자로 발효되었다. 2019년 2월 현재 197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43).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보호 협약내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진 의

정서로서 프레온가스(CFCs)나 할론 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의정서는 1987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8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

다. 2019년 2월 현재 오존층보호 협약과 같이 197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44).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1985년 3월 22일에 서명국으로서 오존층보호 협약에 가입하였고, 1986년 6월 18일

비준하여 협약당사국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가입한 편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1987년 12

월 29일에 서명국으로서 가입, 1988년 11월 10일자로 비준하였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러시아는 오존층보호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상에 규율하고 있다. 동 법률

에서 오존층보호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3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동 법률 제1조에서

오존과 관련된 몇 가지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2>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제1조상 오존과 관련된 용어 정의

42)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이하 ‘오존층보호 
협약’으로 약칭)

43)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3.)
44)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3.)

용 어 정 의

오존층 파괴물질

화학 물질 및 그 혼합물(해당물질의 목록은 대기 오존층보호 분

야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 러시아 연방 정

부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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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동 법률 제54조는 대기상의 오존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 조항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유통, 회수 복원, 처분에 대한 사항을 러시아 연

방 정부를 주체로 하여 국가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러시아 연방 내의 국가 기관, 법인 등

의 주체가 사업 수행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 대기의 오존층 보호

1. 경제 및 기타 활동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대기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되는 오존층 파괴물질, 러시아 연방 내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허

용량, 오존층 파괴물질 처리시 준수사항, 러시아 연방 내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관련

된 경제 및 기타활동에 대한 조치 등은 국가 규정으로 관리한다.

2.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되는 오존층 파괴물질, 러시아 연방 내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허용량, 오존층 파괴물질 처리시 준수사항, 러시아 연방 내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

산과 관련된 경제 및 기타활동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목록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작성한다.

3. 러시아 연방 정부기관, 러시아 연방의 지방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은 경제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할 경우 대기 오존층 보호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법 제82조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국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 해당 조약이 직접적으로 적

용되며,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약상의 규칙에 대해서는 해당 조

약상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존층보호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상의 이행사항

오존층 파괴물질의

유통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운송, 저장, 회수, 복원, 재활용 및

파괴, 오존 붕괴 물질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수입 및 러시아 연방

으로부터의 수출

오존층 파괴물질의

회수

기계 장치 및 장비, 부품, 용기 등에 포함된 오존층 파괴물질을

유지 보수 중이거나 해체하기 전에 추출, 수집 및 저장

오존층 파괴물질의

복원

오존층 파괴물질의 소비적 특성 복원을 위한 여과, 건조, 증류,

화학적 처리 등으로 복원
오존층 파괴물질의

재사용(재활용)
복원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재사용(재활용)

오존층 파괴물질의

처분

오존층 파괴물질의 처분절차를 통해 오존 붕괴 물질이 아닌 물

질로 분해 또는 변형하는 행위
러시아 연방 내

오존층 파괴물질의

소비량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된 오존층 파괴물질 및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된 오존 붕괴 물질의 양. 러시아 연방에서 수출된 오존층 파

괴물질의 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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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2조 환경보호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

1. 환경보호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 중 국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국제

조약은 해당 국제 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환경

보호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과 함께 국제 조약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2. 환경보호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이 본 연방법이 규정 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 다른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국제 조약상의 규칙이 적용된다.

(라) 대기오염방지분야 : CLRTAP 협약45)

① 협약 개관

CLRTAP 협약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인류건강을 보호하며, 월경(越境)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모든 대기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9년 제네바에서 체

결되어 1983년 3월에 발효되었다. 2019년 2월 현재 51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46).

CLRTAP 협약은 1960년대부터 유럽에서의 산성비 문제와 월경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유엔유럽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주도하에 주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조

약이다. 대기오염물질의 특징상 오염물질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

경보호 분야,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당사국은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 정보 교환, 감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47). 1979년 체결이후 월경대기오염과 관련된 오염물 기준 수립 등에 관한

8개의 의정서가 체결되었다(표-3 참조).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1979년 11월 13일에 CLRTAP 협약에 가입하였고, 1980년 5월 22일 비준하였다. 동

협약 8개의 의정서 중 러시아는 자금조달 및 협력,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및 유황배출

가스(Sulphur Emissions) 추가 감축 등에 관련된 4개의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표-3>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의정서

4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이하 
‘CLRTAP 협약’으로 약칭)

46)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3.)
47) UNECE 홈페이지(http://www.unece.org/, 검색일 : 2019. 02. 03.)

의정서 발효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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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NECE 홈페이지(http://www.unece.org/env/lrtap/status/lrtap_s.html, 검색일 : 2019.

02. 03)

③ 국내법 수용 현황

러시아는 월경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을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연방법」상에 규율하고 있다.

동 법률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대기의 상태에 대한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대기오염방지관련 국가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본 법률은

대기오염방지에 관련한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4>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연방법」 표제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사항

제2조 대기오염방지분야에 관한 러시아 연방 입법
제2장

대기오염방지분야

제3조 대기오염방지분야 국가 행정 기본 원칙

제4조 대기오염방지분야 국가 관리

가입일
The 1999 Protocol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vel Ozone and its

2012 amended version

2005. 05. 17. 가입 X

The 1998 Protoco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and its 2009 amended version
2003. 10. 23. 가입 X

The 1998 Protocol on Heavy Metals and its 2012

amended version
2003. 12. 29. 가입 X

The 1994 Protocol on Further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1998. 8. 5 1994. 6. 14

The 1991 Protocol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1997. 9. 29 가입 X

The 1988 Protocol concerning the Control of

Nitrogen Oxide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1991. 2. 14. 1988. 11. 1

The 1985 Protocol on the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by at

least 30 per cent

1987. 9. 2. 1985. 7. 9

The 1984 Protocol on Long-term Financing of the

Cooperative Programme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mis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 (EMEP)

1988. 1. 28 198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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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리

제5조 대기오염방지분야 러시아 연방 행정기관의 권한

제5-1조 대기오염방지분야 연방 행정기관의 권한을 러시아

연방 지방정부 행정기관에 위임

제6조 대기오염방지분야 러시아 연방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권

한

제7조 대기오염방지분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8조 (개정으로 인한) 삭제

제3장

대기오염방지분야

국가활동의 대상

제9조/제10조 (개정으로 인한) 삭제

제11조 대기의 질 및 대기에 유해한 물리적 영향의 구분

제12조 유해오염물질의 대기 배출 및 대기에 유해한 물리적 영

향

제13조 유해/유독 물질 및 잠재적 유해 물질의 국가 등록

제14조 방사성 물질의 대기 배출 및 대기에 유해한 물리적 영

향의 허가

제15조 대기에 유해한 경제적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제16조 경제적 및 기타 활동 대상의 설계, 배치, 건설, 재건 및

운영에 있어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요구 사항

제16-1조 가스 처리 설비 운전 중 대기오염방지의 요건

제17조 운송 및 기타 자동차의 생산 및 운영 중 유해오염물질

대기배출의 규제

제18조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의 저장, 매립, 중화 및 소각 중 유

해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제19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상태의 변경시 주민

보호 조치

제20조 월경대기오염
제4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정부 회계

제21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정부 회계

제22조 대기오염원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제5장

대기 모니터링 및

대기보호분야 감독

제23조 대기 모니터링

제24조 대기보호분야의 국가 감독

제25조 대기보호분야의 산업분야 감독

제26조 대기보호분야의 공공분야 감독

제27조 (개정으로 인한) 삭제
제6장

대기보호 경제 메커니즘
제28조 유해오염물질의 대기 배출에 대한 배상

제7장 제29조 대기보호분야의 시민, 법인 및 공공 단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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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상 CLRTAP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제20조에 규정된 월경대기오염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제20조48)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위치한 유해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한 월경대기오염을 줄

이기 위해 유해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오염방지분야에

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협약상의 의무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법령에 따른 국가 관리감독의 대상에 월경대기오염을 포함함으로서 CLRTAP

협약 및 러시아가 가입한 동 협약 의정서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기후변화대응분야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49)

① 협약 개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198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기상회의에서 결성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논의된 국제협약 체결 필요성에 따라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정식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약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

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차별화 원

48) 제2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월경대기오염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 위치한 유해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한 월경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오

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제 의무에 따
라 다른 조치를 시행한다. 

49)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기
후변화협약’으로 약칭)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로 약칭)

대기오염방지분야의

시민, 법인 및 공공

단체의 권리

제30조 고정 출처 및 이동 출처를 가진 시민, 법인 및 개별 기

업의 책임

제8장

대기오염방지분야

러시아 연방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31조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의 러시아 연방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32조 대기오염에 의한 보건상의 피해, 자연인/법인의 재산 피

해에 대한 보상
제9장

대기오염방지분야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력

제33조 대기오염방지분야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력

제10장

최종 조항
제34조 본 연방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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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대상국가를 분류하였다50). 동 협약은 1994년 3월 3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9년 2

월 현재 197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51).

그림 2.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대상국가52)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 대신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 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를 배출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감축의무를 지닌 당사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나 타국에

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해당 국가의 실적으로 처리해 주는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당사국총회/COP)에서 의정서 체결에 대해 합의한 이

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당사국총회(COP3)에서 동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

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으면서 의정서 발효에 난항을 겪었으나, 2004년 러시아가 최종

비준하면서 발효요건을 충족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53). 2019년 2월 현재 192개

50) 부속서 I(Annex I)에 대상이 되는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
가들로, 산업화국가(선진국) 및 과거 계획경제체제였던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을 나타내는 전환경제기
(economies in transition, EITs)국가에 해당하는 총 43개국이다. 부속서 II(Annex II)에 대상이 되는 국가는 감
축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들로, 부속서 I 국가 중 EITs 국가
를 제외한 24개국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다. 동 협약 가입국 중 부속서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부속
서 비대상국(non-Annex Parties)으로 구분 된다. 유엔기후변화 홈페이지(https://unfccc.int/, 검색
일.2019.02.04.). 대상국가는 그림 2 참조.

51)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4.)
52) 출처 : Wikipedia 자료 수정(https://en.wikipedia.org/wiki/File:UNFCCC_parties.svg, 검색일 :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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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협약 당사국이다54).

동 의정서의 제1차 이행기간(2008년~2012년) 만료가 다가오면서, 2007년(COP13)부터 2012년

이후에 대한 협상(Post-2012)이 시작되었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당사국총회

(COP18)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을 제2차 이행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40%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도하 개정의정서(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55))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러시아·일본·캐나다 등 전세

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불참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효되

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1992년 6월 13일자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였고, 1994년 12월 28일 비준하였다. 동

협약에 따른 대상국가의 분류56)상 러시아는 전환경제기(EITs)국가에 해당하는 부속서 I(Annex

I) 대상국가로 분류되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1999년 3월 11일 서명하였으나, 국내 비준은 그로부터 약 5년 반만인 2004

년 11월 18일자로 비준하였다. 당시 동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호주 등과 함께 러시아

가 동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으며, 러시아 국내에서도 의정서 가입으

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의정서 가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

다57). 그러나, 의정서 발효 추진을 주도한 EU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비준이 필수불가결한 문제

였다. 당시 세게무역기구(WTO) 가입58)을 추진하던 푸틴 대통령 정부는 가입을 위해 필요한

EU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동 의정서 가입을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제1차 이행기간 만료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을 제2차 이행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해

채택된 도하 개정의정서에는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러시아는 「기후변화협약 비준에 관한 연방법」60)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에 관한 연방법」61)을 각각 제정하였다. 두 법률상에는 구체적

53) 유엔기후변화 홈페이지(https://unfccc.int/, 검색일.2019.02.04.)
54)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4.)
55) 동 개정의정서는 2012년 12월 8일 채택되었으며, 124개국을 당사국으로 하고 있다.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4.)
56) 부속서 I(Annex I)에 대상이 되는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

가들로, 산업화국가(선진국) 및 과거 계획경제체제였던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을 나타내는 전환경제기
(economies in transition, EITs)국가에 해당하는 총 43개국이다(러시아는 EITs 국가로서 부속서 I에 속함). 

57) Эксперт Online, “Парижские риски, парижские выгоды“, 2004. 10. 23일자 기사
(http://expert.ru/2016/07/4/parizhskoe-soglashenie/, 검색일 : 2019. 02. 05).

58) 참고로 1993년부터 WTO 가입을 추진해 온 러시아는 18년 만인 2011년 12월 16일 15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였다. 

59) The Guardian, “Russian vote saves Kyoto protocol“, 2004. 10. 23일자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4/oct/23/society.russia, 검색일 : 2019. 02. 05).

6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тификации Рамочной конвенции ООН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от 04.11.1994 N 
34-ФЗ(Federal law “On Ratification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rom 04.11.1994 
No.34-F3). 1994년 11월 4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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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행사항에 대해 규율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약과 의정서의 비준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이다. 다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에 관한 연방법」상

에는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제1차 이행기간(2008년~2012년)으로서 비준하며, 2012 이후의 이행

에 대해서는 의정서 당사국들간의 협상 중에 결정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추후 이행기간에 대한 의정서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두 법률 이외의 기후변화분야 관련 규범에 대해서는 기후변

화협약 국가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당사국이 유엔

기후변화사무국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기후변화분야의 담당부서인 러시아연방

천연자원생태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cology of Russian Federation) 산하 수

문기상환경감독연방국(Federal Service for Hydrometeorolog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이 2017년 작성한 제7차 국가보고서(Seventh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62)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두 법률이 기후변화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및 지방자체

단체가 각 주체의 정책과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 두 법률 이외에「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연방법」,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등에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기후변화분야와 관련한 연방법의 입법을 추진중

에 있다. 2018년 12월 7일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가 작성한「온실가스의 국가 규제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법

안(Draft Federal Law “On stat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본원칙, 국가 규제의 방법,

러시아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련분야의 정보제공 및 담당조직 구성,

국제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연방법」과「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상에 구분되어 규정된 온실가스 오염에 대해 동 법률안을 통해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

는 바, 동 법률안이 제정될 시 러시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바) 유해물질이동규제분야 : 바젤협약63)

① 협약 개관

6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тификации Киотского протокола к Рамочной конвенци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от 08.11.2004 N 128-ФЗ(Federal law “On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rom 08.11.2004 No.128-F3). 2004년 11월 8일 제
정.

62) 유엔기후변화 홈페이지
(http://unfccc.int/files/national_reports/annex_i_natcom_/application/pdf/20394615_russian_federation-nc7-1-
7nc.pdf)

63)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이하 ‘바젤협약’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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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은 1980년대 초 유해 폐기물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인체의 건강 및 환경

에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창설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동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

출금지, 수출시 수입국의 사전동의,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 당사국의 의무와 불

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 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총 6개의 부속서64) 중 부속서Ⅰ과

부속서Ⅱ에 총 47개의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이후 당사국회의를 통해 3개

의 부속서65)를 추가로 채택하였으나, 이 중 부속서 Ⅶ은 비준국수 미달로 현재 미발효 상태이

다. 동 협약은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 1992년 5월 5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9

년 2월 현재 187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66).

발효 이후 동 협약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1995년 9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무

분별한 유해폐기물 수출 방지를 위한 바젤 금지 수정안(Basel Ban Amendment)67)이 채택되었

고, 1999년 12월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과 보상

의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68)를 채택하였으나 두 문서 모두 비준국가

미달로 인해 발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1990년 3월 22일자로 바젤협약에 서명, 1995년 1월 31일자로 비준하였다. 발효일은

1995년 5월 1일이다.

바젤 금지 수정안과 바젤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러시아는 바젤협약의 비준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비준에 관한 연방법」69)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 규율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러시아의 국내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4) 통제대상 폐기물의 범주 45종(부속서 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의 범주(부속서 Ⅱ), 유해특성 목록 : 
폭발성․독성․부식성․감염성 등(부속서 Ⅲ), 폐기물 처리방법의 종류(부속서 Ⅳ), 수출입시 교역상대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부속서 Ⅴ A) 및 폐기물 이동서류에 기재해야하는 정보(부속서 Ⅴ B), 국가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부속서 Ⅵ) 등

65) OECD, 유럽연합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은 그 외 국가에 유해폐기물 수출금지(부속서 Ⅶ), 구체적인 유해폐기물 
목록(부속서 Ⅷ),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 목록(부속서 Ⅸ) 등

66) 바젤 협약 홈페이지(http://www.basel.int 검색일 : 2019.02.06.)
67)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대한 수정안(Amendment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이하 ‘바
젤 금지 수정안’으로 약칭). 1995년 9월 22일 채택, 당사국 95개국.

68)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Basel, 이하 ‘바젤 의정서’로 약칭). 1999년 12월 10일 채택, 당사국 11개국.

6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тификации Базельской конвенции о контроле за трансграничной перевозкой опасны
х отходов и их удалением” от 25.11.1994 N 49-ФЗ(Federal Law “On Ratification of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from 25.11.1994 
No.49-F3). 1994년 11월 25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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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유해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방법」상에 규율하고

있다. 동 법률은 산업 및 소비 폐기물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

고, 추가적인 원자재로서의 폐기물을 경제순환에 포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산업 및 소비자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제도

의 법적 근거가 되는 폐기물 처리 분야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5> 「폐기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방법」 표제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제2조 폐기물 관리 분야의 법적 규제

제3조 폐기물 관리 분야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및 우선순위

제4조 소유권의 대상으로서의 폐기물

제4-1조 폐기물 위험 등급

제2장

폐기물 관리 분야 러시아

연방,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조 폐기물 관리 분야 러시아 연방의 권한

제5-1조 유해성 등급 I-IV 대상물질의 수집, 운송, 처리, 재활

용, 오염제거 및 보관의 허가에 대한 권한행사의

이전

제6조 폐기물 관리 분야 러시아 연방 지방정부의 권한

제7조 (개정으로 인한) 삭제

제8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8-1조 지방자치단체와 러시아 연방 지방정부 당국간 권한에

대한 재설정

제3장

대기오염방지분야

국가활동의 대상

제9조 유해성 등급 I-IV 대상물질의 수집, 운송, 처리, 재활용,

오염제거 및 배치의 허가

제10조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건축시공, 재건축,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의 정밀 검사에 대한 폐기물 관리 분야의

요구 사항

제11조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 운영

요건

제12조 폐기물 처리 시설 요건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폐기물 관리 요건

제13-1조 비철금속 및(또는) 철제금속의 스크랩 및 폐기물에

대한 취급 및 소각 요건

제13-2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분야 지

역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요건

제13-3조 도시 고형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분야의 토

지이용계획에 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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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폐기물 보관장소(부지) 요건

제14조 유해성 등급 I-IV 대상물질의 폐기물 처리 요건

제15조 유해성 등급 I-IV 대상물질의 수집, 운송, 처리, 재활용,

오염제거 및 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

제16조 폐기물 운송 요구 사항

제17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4장

폐기물 관리 분야

관계법령, 주정부 회계

및 보고

제18조 폐기물 관리 분야 관계법령

제19조 폐기물 관리 분야 회계 및 보고

제20조 국가 폐기물 대장(臺帳)

제5장

폐기물 관리 분야의

경제적 규제

제21조 폐기물 관리 분야 경제적 규제의 기본 원칙

제22조 (개정으로 인한) 삭제

제23조 폐기물 처분 중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과금

제24조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24-1조 재활용 비용

제24-2조 재화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취급 규제

제24-3조 재화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계 처리를 위

한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제24-4조 재화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국

가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 되어야 할 정보 제공

제24-5조 생태 비용

제5-1장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규제

제24-6조 지역 고체형 도시 폐기물 운영자

제24-7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서비스 제공 계약

제24-8조 규제 대상인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분야의 활동

및 과금

제24-9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의 과금에 대한 국가규정 순위

제24-10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의 양 및(또는) 질의 계산

제24-11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보에 대한 권리

제24-12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분야의 과금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조직

제24-13조 고체형 도시 폐기물 관리 분야의 투자 프로그램
제6장

폐기물 관리 분야의 국가

감독

제25조 폐기물 관리 분야의 국가 감독

제26조 폐기물 관리 분야의 산업분야 감독

제27조 폐기물 관리 분야의 공공분야 감독
제7장

폐기물 관리 분야 러시아

연방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28조 폐기물 관리 분야 러시아 연방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의 유형

제29조 폐기물 관리 분야 러시아 연방의 법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활동 종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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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상 바젤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제17조에 규정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조항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70)에 따르면 폐기물의 매립과 처분을 목적으로 한 반입은 원칙적으

로 금지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반입하는 경우 발급된 허가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야 한다.

동 법을 근거로 폐기물 이동 절차에 관한 규정71)이 제정되었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관

한 규정(Regulation on the transboundary waste movement)」의 이름으로 제정된 동 규정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시행규칙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

해 러시아내 폐기물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러시아 연방에 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동 규정에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방법」및 바젤 협약상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 생물다양성분야 : 생물다양성협약72)

① 협약 개관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

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UNEP) 리우회

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당사국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정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

의무와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며 그에 따른 기술접

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1989년 3월 22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채택, 1993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되었으

며, 2019년 2월 현재 196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73).

동 협약의 채택 이후 협약당사국회의를 통해 3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00년 1월 29일 채

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74)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s)의 국가 간

70) 제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1. 매립 및 처분을 목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2.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규정된 방식으로 발급된 허가서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절차 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수립된다.
7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 трансграничном перемещении отходов" от 17.07.2003 N 

442(Government Decree of Russian Federation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from 
17.07.2003 N442). 2003년 7월 17일 제정, 2018년 3월 20일 제11차 개정.

72)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약칭)
73)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7.)

제8장

최종 조항 및 경과 규정

제29-1조 경과 규정

제30조 본 연방법의 효력

제31조 본 연방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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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 발생 가능한 위험과 환경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LMOs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동 의정서는 2000

년 1월 29일 채택, 2003년 9월 1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171개국이 협약 당사

국이다75).

두 번째로 채택된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회의(COP 10)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76)로, 국가 간에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

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조약이다.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는 바,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

한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위한 사전통보승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접근 의무). 또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체결한 합의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익공유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기술이전과 같이 비금전

적 이익도 공유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익공유). 이외에도, 물리적인 생물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

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적용 범위로 규정하여 지식 보유국과 이용국은 이익을 서로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이용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자국민이 외국

의 생물유전자원을 획득하여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 채택, 2014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116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77).

COP 10에서는 또 하나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책임과 구제 분

야에 있어 국제규칙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서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78)

이다. 동 추가의정서는 국가 간 이동한 LMOs에 의하여 발생한 인적손해 및 환경피해의 구제

를 위한 배상책임 및 복구비용의 부담 및 발생 가능한 인적손해 및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적절조치와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2010년 10월 15일 채택, 2018년 3월 5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43개국이 협약 당

사국이다79).

② 협약 가입

러시아는 생물다양성협약에 1992년 6월 13일자로 서명, 1995년 4월 5일자로 비준하였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등에는 가입하지 않은

74)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카르타헤나 의정서’로 약칭).

75)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7.)
76)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나고야 의정서’로 
약칭).

77)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7.)
78)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이하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로 약칭).

79)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https://treaties.un.org/, 검색일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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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러시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을 내용으로 하는「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에 관한 연방

법」80)을 제정하였으나, 동 법률은 비준에 대한 선언적 법률의 의의를 가진다. 러시아에서 현

재까지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나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

물다양성의 개념이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 법령상 생물다양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림·수산물·폐기물·사냥 등 각

분야별 법령에 법 적용을 위한 기본사항 혹은 기본원칙 상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상에는 동물계 객체에 대한 관리감독(동 법률 제15조)의 목표 중 하

나로서, 동물계 객체에 대한 전통적인 사냥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있어서 권리 행사 기준 중 하

나로서 (동 법률 제48조) 생물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에서

도 건축시설(동 법률 제35조) 및 에너지 시설(동 법률 제40조)의 입지 선정시 환경보호에 대한

요건 중 하나로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6> ‘생물다양성’이 명시되어 있는 러시아법령

8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тификации Конвенции о биологическом разнообразии” от 17.02.1995 N 16-ФЗ
(Federal Law “On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rom 17.02.1995 No.16-F3). 1995
년 2월 17일 제정.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전문81)

제1조 기본 개념82)

제2조 본 연방법의 목적83)

제15조 동물계 객체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84)

제48조 동물계 객체와 그 객체의 산물을 획득하는 전

통적인 방법을 적용할 권리85)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전문86)

제1조 기본 개념87)

제3조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

제35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입지 선

정 시 환경보호에 관한 요건88)

제40조 에너지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및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89)

「러시아연방 산림법」
제1조 산림법의 기본 원칙90)

제62조 재식림(Reforestation)91)
「수산 및 수중생물자원 보전에

관한 연방법」
제1조 기본사항92)

「폐기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방법」

제3조 폐기물 관리 분야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및 우선

순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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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동물계는 러시아연방 국민의 자산이며, 지구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불가분의 요소이며, 재생가능한 천연자원이며, 

생물계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생물계를 안정시키는 구성요소로서, 러시아연방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총체적으로 보호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82)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본 개념
  (..생략..)
  동물계의 생물다양성 : 단일종, 종간, 환경 체계 내에서 동물계 객체의 다양성
  (..생략..)
  동물계 객체의 지속적 이용 : 장기간 동안 동물계의 생물다양성이 고갈시키지 않고 동물계의 재생산 및 생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계 객체의 이용
  (..생략..)
  동물계 보전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동물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동물계 객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
  (..생략..)
83)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연방법의 목적
  본 연방법은 동물계의 보호와 이용 분야 및 생물다양성, 모든 동물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동물계의 존속

을 위한 조건 마련, 야생 동물의 유전자풀(gene pool) 보전을 목적으로 동물계 서식환경 보전 및 재생 분야에서
의 관계를 규정한다.

84) 제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동물계 객체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동물계 객체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은 동물계 객체의 분포, 수, 물리적 상태와 그 서식 환경의 구조, 질, 면적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 체계이다.
  동물계 객체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은 동물계 객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공고한 상태를 확보하고 학문적 근거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조의 처음에 지정한 항목들을 제 시간에 발견하고, 그 변화를 평가, 부정적인 과정 및 
현상의 결과를 예방, 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동물계 객체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수행 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85) 제4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동물계 객체와 그 객체의 산물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할 권리
  어로, 채집을 포함하여 그 조상의 전통적인 생활영위 체계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러시아연

방 국민은, 이러한 방법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동물계 객체의 수와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 서식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 동물계 객체와 그 생명
활동의 산물을 얻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상기 국민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다양한 연합(가정, 혈연 사회, 지역‒경제 사회, 사냥공동체, 채집공동체, 어
업공동체 등)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물계와 그 서식지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의 보존 및 장려를 위하여 동물계의 공고한 존속 및 공
고한 이용 요건과 상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86)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생략..)
  본 연방법은 환경보호 및 환경 안전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법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경제적 과제의 균형적인 해결과, 유익한 환경과 생물다양성, 천연자원의 보호를 추구하는 환경보
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위한 법적 기초를 규정한다.

  (..생략..)
87)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본 개념
  (..생략..)
  환경 기준 :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능이 보장되고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데 따르는 허용 가능한 영향에 

「사냥 및 사냥자원 보호에 관한

및 러시아연방 일부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2조 사냥 및 사냥자원 보호분야 법규의 기본원칙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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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경 품질 기준 및 표준을 수립한다.
  (..생략..)
  환경에 대한 인위적 작용의 허용기준 : 모든 지역 및(혹은) 수역 내에 존재하는 환경 및(혹은) 개별적 자연환경 

구성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허용 가능한 누적 효과의 가치에 따라 설정
되는 기준으로, 이것을 준수할 경우 자연생태계의 원활한 기능이 유지되
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기준 

  (..생략..)
88) 제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입지 선정 시 환경보호에 관한 요건
  1.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입지 선정 시, 그러한 시설을 운용한 결과 발생되는 근거리 및 원거리

의 생태적 영향, 경제적 영향, 인구적 영향 및 그 외 영향을 고려하고, 유익한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합리적인 
천연자원 이용 및 번식을 우선 시하여 환경보호, 자연환경의 복원, 합리적인 천연자원의 이용 및 번식, 생태 
안전에 대한 요건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략..)
89) 제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 에너지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및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생략..)
  3. 에너지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및 이용 시 해당 지역의 실제 전기 에너지 소비량과 지형

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 시설, 저수 지역, 수자원, 토지, 토양, 삼림, 그 외 식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기능성, 자연 경관,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영토 및 천연기념
물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저수지의 고갈 및 침수 시 목재와 토양의 영양층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
한 조치, 수상 생물자원의 재생산에 유용한 조건을 보장하는 자연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를 막고 수자원의 체
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생략..)
90)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산림법의 기본 원칙
  산림법 및 산림 관계를 규정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1)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잠재력 증대
       (..생략..)
91) 제6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2조 재식림(Reforestation)
  1. 산림의 유용한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삼림 벌채, 죽은 손상된 삼림을 복구하기 위해 자연적, 인공적 

또는 결합된 방법으로 재식림을 실시한다.
      (..생략..)
92)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본사항
  1.이 연방법상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수생 생물 자원의 보존 - 수중생물자원의 연구, 보호, 번식, 합리적인 사용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과학적 

조치의 이행을 통해 수중생물자원의 유지 및 최대 지속가능한 어획을 보장하고 
수중생물자원의 생물다양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의 복원

    (..생략..)
93)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폐기물 관리 분야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및 우선순위
  1.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유지하고 복원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
    (..생략..)
94)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냥 및 사냥자원 보호분야 법규의 기본원칙
  1. 사냥 및 사냥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다. 
    1) 사냥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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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멸종위기동식물보호분야 : CITES 협약95)

① 협약 개관

CITES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채결된 협약이다. 동 협약에 따라 당

사국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

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여야 한다. 대상이 되는 동식물의 종류를 멸종위기에 처한 동

식물(Appendix Ⅰ),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Appendix Ⅱ),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Appendix Ⅲ)등 3개로 구분하여 분류하

고 있다.

<표-7> CITES 협약 부속서상 대상동식물 종류의 수

* 종 – species , 아종(亞種) - subspecies, 변종(變種) - variety, 종집단 - species population.

** 출처 : CITES 홈페이지(https://www.cites.org/eng/disc/species.php, 검색일 : 2019. 02. 08)

동 협약은 1973년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9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 협약’으로 약칭)

제Ⅰ부속서 제Ⅱ부속서 제Ⅲ부속서

동물계

포유류
318종(13종집단 포함) +

20아종(4종집단 포함)

513종(17종집단 포함) +

7아종(2종집단포함)
52종 + 11 아종

조류
155종(2종집단 포함) +

8아종

1278종(1종집단 포함) +

4아종
27종

파충류 87종(7종집단 포함) + 5아종 749종(6종집단 포함) 61종

양서류 24종 134종 4종

어류 16종 107종
24종

(15종집단 포함)

무척추동물 69종 + 5아종 2171종 + 1아종 22종 + 3아종

동물계 합계 669종 + 38아종 4952종 + 12아종 190종 + 14아종

식물계 334종 + 4아종
29644종

(93종집단 포함)

12종(1종집단 포함) +

1변종

총 계 1003종 + 42아종 34596종 + 12아종
202종 + 14아종 +

1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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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tural Resources, IUCN)회의에서 동년 3월 3일 채택, 1975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96).

② 협약 가입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으로서 1976년 12월 8일자로 CITES협약에 가입

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1992년 1월 13일자로 조약승계 형태로 가입, 발효일은 1995

년 1월 1일이다.

③ 국내법 수용 현황

러시아는 희귀종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야생 식물 등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멸

종위기동식물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적색자료목록’(Russia Red Book, Кра

сная книга России)의 명칭으로 발간되는 이 문서는 러시아연방 천연자원생태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cology of Russian Federation)의 장관이 위원회장의 역할을 맡는

러시아 연방 국가기관인 ‘러시아 연방 국가환경위원회(State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가 발간 책임을 가진다. 러시아는 본 문서의 발간과

개정 등을 통해 러시아연방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CITES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97).

‘러시아 적색자료목록’은「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과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을 법적 기

반으로 하고 있다. 두 법률에는 CITES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인 멸종위기동식물의 거래와 관련

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우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제60조98)에서는 희귀

동․식물과 유기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희귀 멸종위기동식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지자

체별로 ‘러시아 적색자료목록’을 작성하고, 대상동식물에 대하여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또한 적용대상이 되는 멸종위기동식물의 보호 절차는 환경보호관련 러시아

법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하고(동조 제2항), 이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96) CITES 홈페이지(https://www.cites.org/, 검색일 : 2019.02.08.)
97) ‘러시아 적색자료목록’ 홈페이지(https://cicon.ru, 검색일  2019.02.08.)
98) 제6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조 희귀 동․식물과 유기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의 보호
  1. 희귀 동․식물과 유기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연방의 ‘러시아 적색

자료목록’과 러시아연방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러시아 적색자료목록’를 발간한다. ‘러시아 적색자료목록’
에 수록된 종류에 해당하는 식물, 동물 및 그 외 유기체들은 모든 지역에서 경제적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귀한 동․식물 및 유기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 그 대상에 대한 유전
자풀(gene pool)은 저온 유전자은행에 보관되고 인공적으로 조성된서식 환경에 놓여진다. 이러한 동물, 식물 
및 유기체의 수를 감소시키는 활동과 그 서식지 환경을 악화시키는 활동은 금지된다.

  2. 희귀 동․식물과 유기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의 보호 절차, 러시아연방의 ‘적색자료목록’과 러
시아연방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색자료목록’의 수록 절차와 그 유전자풀(gene pool)의 저온 유전자은
행 및 인공적으로 조성된 서식환경에서의 보호 절차는 환경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3. 희귀 동․식물과 유기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관리
되는 동․식물 및 유기체의 러시아연방으로의 반입 및 반출, 러시아연방을 경유하는 수송, 유통은 국제법의 일
반원칙 및 기준을 고려하여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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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계에 관한 연방법」제24조99)에서는 희귀동물과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러시아 적색자료목록’에 등재 된 야생 동물의 거래는 러시아연방정부

가 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멸종위기동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처벌을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행정처벌법」100) 제

8.35조101)에 따르면, 희귀동물 및 멸종위기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관련법 위반의 경우

행정처벌로서 일정 수준의 과징금(자연인 2.5천~5천 루블, 국가·공공기관 직원 1.5만~2만 루블,

법인 50만~100만 루블102))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9) 제2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희귀한 동물계 객체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계 객체의 보호
  희귀한 동물계 객체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계 객체는 러시아연방정부 ‘적색자료목록’과(또는) 러시아연방 지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색자료목록’에 명시된다.
  ‘러시아 적색자료목록’에 속한 동물계 객체의 폐사, 개체수 감소 또는 서식 환경의 파괴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허

용되지 않는다. ‘러시아 적색자료목록’에 속하는 동물이 서식하는 영토와 수역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과 
시민은 러시아연방법률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률에 의거하여 이러한 동물계 객체의 보전과 재생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적색자료목록’에 등재 된 야생 동물의 거래는 특별한 경우 러시아 연방정부가 제공하
는 방식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발급한 허가(규제 면허)에 의해 허용된다. 해
당 동물의 자유로운 사육 및 본래 자연 환경으로의 회귀도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
다.

100)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от 30.12.2001 N 195-ФЗ (Code 
of Russian Federation "On Administrative offences", 30.12.2001 No.195-FЗ). 2001년 12월 30일 제정, 2018
년 12월 27일 제612차 개정.

101) 8.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35조 희귀종 및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파괴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파괴, 혹은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에 명시되거나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되

는 동물의 서식지 수 감소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작위적/부작위적) 행위, 적절한 허가 또는 위반이 없는 
특정 동물 또는 식물, 이를 가공한 제품, 부품 또는 파생물의 추출, 저장, 운송, 수집, 유지 관리, 구매, 판매 또는 
이전 허가가 제공 한 조건 또는 다른 조치를 위반 한 경우, 이러한 행위에 형사 범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자연인의 경우, 동물 또는 식물의 포획을 위한 도구의 몰수와 동물 또는 식물 그 자체, 제품, 부품 또는 파생
물의 몰수와 함께 2,500에서 5,000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국가·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 동물 또는 식물의 포획을 위한 도구의 몰수와 동물 또는 식물 그 자체, 제품, 
부품 또는 파생물의 몰수와 함께 15,000에서 20,000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법인의 경우, 동물 또는 식물의 포획을 위한 도구의 몰수와 동물 또는 식물 그 자체, 제품, 부품 또는 파생물
의 몰수와 함께 5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02) 한화로는 자연인 약 4.2~8.5만원, 국가·공공기관 직원 약 25.6~34.0만원, 법인 852만~1,704만원(2019. 02. 
08 현재 환율기준)



- 177 -

나. 북극권 국가의 환경규범

북극권 국가의 환경규범

(1) 북극권 국가의 국내법

(가) 노르웨이_스발바드 환경보호법

노르웨이는 자국령인 스발바드 섬의 야생동물, 자연경관, 동식물 및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국내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북극권 국가이며, 「스발바드 환경보호법

(Svalbar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이라 불리는 동 법은 2001년 6월 15일 제정되었다.

동 법은 98개 조항으로 국제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발바드 환경보호위

원회, 보호구역, 동식물의 보호, 토지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오염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스발바드 육지 및 노르웨이의 영토권이 미치는 스발바드 해역 전체에 적용된

다.103)

① 일반 조항

노르웨이는 동 법을 통해 스발바드 환경보호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노르웨이 국왕, 환경부 장관 및 장관이 결정하는 관련 부처 책임자, 그리고 스발바드 주지사로

구성된다.104) 동 법의 집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은 이 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집

행에 있어서 위원회는 국제환경법의 일반 원칙들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 위원회

는 스발바드 내에 머물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유산에 대해 불필

요한 피해나 방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105) 스발바드 내에서 이

루어지는 활동이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보

유하지 못한 경우 환경에 대한 피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다.106) 그 밖에도, 위원회는 스발바드 내에서 시작되는 어떤 활동이든 자연환경 및 문화적 유

산에 대한 누적적인 영향을 기초로 평가하여야 하며,107) 환경이나 문화적 유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염 또는 폐기물 문제를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비용 역시 그러

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108)

스발바드 환경보호법에서는 또한 스발바드 내 모든 유형의 서식지 및 자연풍광을 보호하고,

103) Norway, 「Svalbar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2001.06.15, section 2.
104) Ibid, section 4.
105) Ibid, section 5.
106) Ibid, section 7.
107) Ibid, section 8.
108) Ibid, sec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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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존가치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독특하거나 취약한 생태계가 포함된 지역, 특별한 유형의 서식

지 또는 특별한 지정학적 구성으로 형성된 지역, 동식물에 대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지역,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의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109)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에서의 활동 또는 구역으로의 접근이나 통과가 금지된다.110)

한편, 동 법은 스발바드 환경보호펀드의 조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 펀드는 스발바드의 환경

상태, 환경적 압박의 발생이나 어떤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을 복원하는 데에 소용되는 비용, 문화적 유산의 관리, 유지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

용, 그리고 스발바드 내 활동에 대한 훈련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펀드는 스발바드 내 활동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허가비용, 방문객

에게 징수하는 환경세, 동 법의 위반에 대하여 징수하는 강제세금 등을 통하여 조성된다.111)

② 환경보호 관련 조항

동 법에서는 스발바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또는 상업적 활동이 토지이용계획 구역 내에

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112) 토

지이용계획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활

동의 책임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스발바드 주지사 또는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스발바드 주지사 또는 노르웨이 환경부 장

관이 그러한 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주 뒤에 해당 활동을 개시할 수는 있으나, 단 해당 활동

이 토지이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상충될 경우, 스발바드 주지사가 임시조치를 취한 경

우, 또는 특별히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처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어떤 활동의 규모나 의도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 내에

보충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활동이 그러한 제한을 넘어선 경우, 해당 활동이 개인 주택,

레저나 비즈니스용 숙박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오염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보충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이 토지이용계획

외부에 있는 보호되어야 할 문화적 유산 또는 자연환경의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활동이 환경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

다.113)

이러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구역 내 활동에는 또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요구

된다.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계획

외부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과정은 스발바드 환경보호위

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다. 해당 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109) Ibid, section 17.
110) Ibid, section 12.
111) Ibid, section 98.
112) Ibid, section 56.
113) Ibid, sectio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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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위원장은 신청서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활동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14)

만일 이러한 허가를 득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역 내에서 수행되던 활동이 중단될 예정에 있거

나 중단된 채로 방치된 경우, 그러한 활동의 책임자는 사비를 들여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 폐기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최대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을 스발바드 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최대한 빨리 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

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정화활동 및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115)

한편, 동 법은 스발바드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선박에서 바다로 폐기물을 방출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116) 또한 2004년 오염의 통제와 관련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허가를 부여받은 자만

이 선박이나 자동차로부터 생산된 폐기물 또는 기타 모든 물질을 소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각이 금지된다.117) 토지이용계획 구역 내의 건물들은 반드시 오염수 정화시설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118) 토지이용계획 구역 바깥에 폐기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지이용계획

구역 내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

때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저장하여야 한다.119) 특히 그 영향

이 지속적이고 생체 내에 축적되며 독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스발바드 내에

서 사용될 수 없으며 수입도 불허되며,120) 스발바드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폐기물세가 부

과된다.121)

스발바드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및 통과 역시 통제되는데, 동 법 제73조에서는 스발바드 내

에서의 모든 접근 및 통과는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유산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방해를 야기시

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발바드 내에서 자동차의 운행은 금지된다.122) 항공기의 운항

역시 극도로 제한되는 바, 항공법에 따라 승인된 가설활주로를 벗어나 선박이나 육지 또는 해

수 표면에 착륙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유류 또는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로 알려진 곳으로부터 1

마일보다 가까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도 금지된다.123) 여객기는 스발바드 내에 영구적으로 거

주하고 있거나 스발바드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협회의 직원들만이 소유할거나 렌트할 수 있

으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여객기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객기

를 운항할 시에는 인근지역의 경관을 망가뜨리거나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하여 위해를 야기시키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24)

114) Ibid, section 61.
115) Ibid, section 64.
116) Ibid, section 67.
117) Ibid, section 68.
118) Ibid, section 69.
119) Ibid, section 71.
120) Ibid, section 66.
121) Ibid, section 72.
122) Ibid, section 79. 
123) Ibid, section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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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조항

노르웨이의 스발바드 환경보호법에서는 스발바드 육지 및 바다 동식물의 자연적인 생산성과

종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서식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125)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스

발바드 내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동 법의 동식물 보호 조항은 스발바드 외 지역에서도 발견되

는 해양포유류, 어류 및 갑각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6) 스발바드의 야생환경에 적응할 수 있

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의 반입은 오직 장관이 발급한 허가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살아있

지 않은 샘플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만큼 그 규제가 엄격하진 않으나 동 법에 의해 제정

된 하위 규칙에 따라 반입과 반출, 이동, 판매 및 보관과 보유가 이루어져야 한다.127)

구체적으로 식물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사적인 이용을 위한 곰팡이류 및 해초의 수집, 그리

고 해당 수집행위가 식물의 지역개체수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연구 또는 교육 목

적의 식물 수집은 허용되나,128) 그 외의 식물에 대한 피해 또는 식물의 제거는 금지된다. 단,

합법적인 접근이나 통과, 또는 승인된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식물에 대한 피해는 이러한 금지로

부터 면제 받는다.129)

동물의 보호와 관련한 조항에서는 동물을 사냥 및 포획하는 행위,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알 또는 둥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합법적인 접근이나 통과, 또는 허가된 활동의 결과로서 초래된 단세포생물이나 무척

추생물에 대한 피해, 합법적인 어획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어획은 이러한 금지로

부터 면제를 받는다. 그 외에도 동물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화학물질 사용도 금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바다새의 서식지로부터 1해리 이내 지역에

서 선박의 사이렌을 울리거나 사격을 하거나 기타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금지된

다.130)

동물의 알이나 털을 수확하거나 수집하는 것 역시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하며, 특정

종에 대해서는 알 또는 털의 수집을 일정기간 (해당 종이 번식이나 알 품기를 하지 않는 기간)

에만 허가하고 있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를 발급 받기 위해

서는 동물종 각각에 대하여 허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일정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아야 한

다.131) 그 수집의 방법 역시 해당 동물 종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위

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유 재산에 어떠한 피해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132)

오직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거나, 또는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124) Ibid, section 85.
125) Ibid, section 24.
126) Ibid, section 23.
127) Ibid, section 26.
128) Ibid, section 29.
129) Ibid, section 28.
130) Ibid, section 30.
131) Ibid, section 32.
132) Ibid, sectio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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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최대한 빨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

다.13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은 스발바드 내 원주민 거주지 근처에 서식하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동물,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물질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 그러한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그러한 상해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모두 사용한 후에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4) 특별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야생동물 사냥꾼은 지정된 구

역 내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데, 사냥꾼의 포

획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이 허가되는 시기, 포획 가능한 동물의 개체수, 포획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규칙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135)

노르웨이의 스발바드 환경보호법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동 법이 북극곰의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 조항에서는 스발바드를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자는 북극

곰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숙지하여야 하며, 북극곰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고도 곰의 공격으로부

터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고, 북극곰에게 겁을 주거나 곰을 쫓아낼 적절한

수단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136)

(나) 덴마크_환경보호 통합법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달리 북극의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국내

법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환경보호 통합법 (Consolid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이 덴마크 영토 및 영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동 법

을 통해 덴마크의 북극 환경보호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덴마크 환경보호 통합법의 목적은 자연 및 환경의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환경 및

동물과 식물의 보존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대기, 수질, 토양과 하층토의 오염과 진동 및 소음에 의해 유발되는 방해를 방지하고, 인

간과 환경에 중요한 위생적 환경에 기초하여 규칙을 제공하며, 원자재 및 기타 자연자원의 사

용과 낭비를 줄이고, 더 청정한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재활용을 권장하고 폐기물 처리와 관

련된 문제들을 줄이는 것이 동 법의 목적이라고 명기하고 있다.137)

동 법은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물질을 방출하는 활동,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

를 가할 수 있는 미생물을 방출하는 활동, 또는 대기, 수질, 토양 및 하층토에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모든 진동과 소음, 그 제조, 저장, 사용,

이동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제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이동수

단 또는 기타 모든 이동수단, 위생적 문제나 주변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업 및 기

133) Ibid, section 33. 
134) Ibid, section 34.
135) Ibid, section 32.
136) Ibid, section 30a.
137) Denmark, 「Consolid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8.09.22, sec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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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해 동물에 적용된다.138)

동 법은 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소한으로 하는 원재료의 사용, 적용 가능한 오염통제 조치, 환

경을 최소한으로 오염시키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집행된

다.139)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할 조치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리적 환경

의 성격과 그 오염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

물질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고려하여야 한다.140)

환경에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오염의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141) 그러한 장소를 선택할 때에는 현재와 미래의

사용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특성, 그리고 오폐수와 폐기물이 처리되기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142) 또한 환경에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이미 수

행하고 있는 자는 오염을 방지하고 그러한 오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공장을 건설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의 사용, 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143) 대기 수질 토양 또는 하층토에 대한 오염의 위험

을 야기한 자는 오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을 원래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44)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러한 물건이나 제품이 오염 또는 자원이나 에너

지의 낭비를 야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145)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수명이

최대한 길어야 하며, 최대한 많이 재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의 최종 처리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기타 효과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146)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거

나 소비하는 사람은 그 제품의 획득 및 처리와 관련하여 재활용에 힘써야 하며 폐기물 처리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147)

덴마크의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업, 공장, 엔진, 도구, 용광로 및 이동수단으로부터의 오염과

그 오염원의 운영 및 유지,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시설 소각장 및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발생하

는 오염과 그 오염원의 운영 및 유지, 앞에 명기된 공장, 활동 또는 기기의 사용에 대한 승인

유형, 위험한 물질의 처리 및 저장, 이동 등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48) 또한 앞에서

명기된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운영자가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자격증은 공장의 운영자가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건전한 공장 운영과 관련

하여 훈련코스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밖에도, 공장, 엔진 및 기타 활동의 운영 및 통제

와 관련하여 권한을 갖는 별도의 기관 또는 사적단체를 지명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149)

138) Ibid, section 2-(1).
139) ibid, section 3-(1).
140) Ibid, section 3-(2).
141) Ibid, section 4-(1).
142) Ibid, section 4-(2).
143) Ibid, section 4-(3).
144) Ibid, section 4-(4).
145) Ibid, section 5-(1).
146) Ibid, section 5-(2).
147) Ibid, section 5-(3).
148) Ibid, section 7-(1).
149) Ibid, section 7-(4).



- 183 -

해당 기업, 공장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하여 내부 통제권을 갖는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덴마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동 법에서는 먼저 지표수, 토양 및 하층토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재료, 제품 및 물질을 면허 없이 토양에 묻거나 땅 위에 방치하거나 하층토에 유실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50) 이처럼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재료나 제품,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면허는

해당지역 의회에서 발급되며,151) 이미 면허가 발급됐다 하더라도 용수공급 시설이 오염될 위험

이 있는 경우 및 다른 환경적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회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 없이 해당 면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52)

특히 지표수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는 바,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운하, 호수 또는 바다에 방출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면허

를 소지한 자만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53) 하수처리 공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 의회는 그 공정에 필요한 개선이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면허의 조건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역 의회

는 해당 면허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154) 만일 해당 하수처리 공장으로 인해 야기된 오염

이 치료 불가능할 경우 지역 의회는 해당 공장의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155)

동 법에서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활동의 목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

블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행위, 화학물질 또는 화학적 폐기물을 저장하는 데에 사용됐던 드럼

통을 씻어내는 행위, 폐차를 포함하여 기계를 파쇄하는 공장의 운영, 금속 폐기물을 기계적으

로 파쇄하는 행위를 말한다.156) 이 밖에도 덴마크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

는 기업, 공장 및 활동의 목록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157)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공장

은 사전 승인 없이는 설립될 수 없으며, 그러한 활동이 지역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계획 또

는 도시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158) 이미 승인된 기업 또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승인 없이는 그러한 활동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159) 홛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기적으로 제품 생산의 과정에서 에너지, 물 및 원재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오염물질의 유

형과 양 등에 대하여 명기한 green account를 제출하여야 한다.160) 정해진 기한 내에 green

account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벌금이 부과된다.161)

기본적으로 덴마크 영토 내에서 폐기물을 생산, 저장, 취급 또는 처리하는 사람은 그러한 활

동이 비위생적인 환경을 야기하거나 대기,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162) 폐기물의 분리, 저장, 수집, 이동, 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규칙은 덴마크 에

150) Ibid, section 19-(1).
151) Ibid, section 19-(4).
152) Ibid, section 20-(1).
153) Ibid, section 27-(1).
154) Ibid, section 30-(1).
155) Ibid, section 30-(2).
156) Ibid, section 39a-(1).
157) Ibid, section 35-(1).
158) Ibid, section 33-(2).
159) Ibid, section 33-(1).
160) Ibid, section 35a-(1).
161) Ibid, section 3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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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환경부 장관이 제정하며,163) 그 집행은 각 지역 의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4) 지

역의회는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정하고, 재료와 제품의 재활용을 포함하여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의 유형과 수량, 재료, 그리고 폐기

물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할 의무, 쓰레기매립지를 포함하여 현재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할 의무 역시 지역의회에 부여되어 있으

며,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덴마크 환경보호국에 전달되어야 한다.165) 개인과 기업은 지정된 폐

기물 처리시설 또는 폐기물 계획을 이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를 공지하고 제출하

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166)

감독위원회의 감독활동 결과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이 동 법에 명기된 의무를 위반하여 오염을

야기시킨 경우, 감독위원회는 그러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장관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오염의 책임자에게 주변 환경에 방출된 물질에 대한 분석, 사용되거나 처리된 물질 또는 제품

에 대한 분석, 오염사고의 원인과 그 영향 규명, 오염의 영향을 치료하거나 방지할 방법에 대

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167)

(다) 미국

미국 역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북극의 환경보호를 위한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수질오염 방지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각각의 개별법을 두고 있다. 해당 법들은 모

두 미국의 영토 및 영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북극 내 미국 영토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

서 아래에서는 북극에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환경보호 국내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1990)

1963년 제정되고 1990년 전면 개정된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주요한 환경과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위협, 즉 산성비, 도시대기 오염, 독성물질 대기방출, 그리고 성층권 오존층 고갈

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168) 또한 좀 더 실용적인 법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허

가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동 법의 준수를 돕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169)

먼저 동 법은 대기질의 보호를 위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강력히 제한하였는데,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황산화황, 수치 10과 2.5의 미립자물질, 일산화탄소, 오

존, 이산화질소 5가지로 규정하여 해당 물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170)

또한 247개의 대기질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 기준을 확립하였으며,171) 이

162) Ibid, section 43-(1).
163) Ibid, section 44-(1).
164) Ibid, section45-(1).
165) Ibid, section 47-(1).
166) Ibid, section 45-(2).
167) Ibid, section 72-(1).
168)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lean Air Act」, 1990, section 101.
169) Ibid, section 102.
170) Ibid, sectio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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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주마다 이행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s, SIP)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주 이행계획은 각 주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국가 대기질 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NAAQS)을 충족시킬 것,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방출제한, 준

수 및 통제계획 등을 수립할 것, 모니터링 및 보고 조건을 수립할 것, 이행 및 허가 프로그램,

건설 전 사전검토 및 운영 통제 등을 확립할 것, 다른 주의 이행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한 것, 적절한 행정적 재원을 제공할 것, 정부간 협의 및 공지를 이행할 것, 주기적 검토 계획

을 수립할 것, 허가비를 징수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72)

동 법은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에 따라 세 가지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오

염원이 되는 물질에 대한 프로그램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 미달성 지

역을 위한 달성 프로그램 (Attainment Program for Non-Attainment Areas), 달성지역을 위한

심각한 악화 방지 프로그램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mination Program for Attainment

Areas, PSD), 이렇게 3가지 이다. 각 주는 이 중 자신의 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수

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PSD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현재의 청정한 공기와 조화를

이루한 경제적 성장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비달성 지역이 생선되는 것을 피하고, 부작용으로

부터 일반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며, 국립공원 및 국가적, 자연적, 역사적으로 특별한 가

치를 갖는 지역의 대기질을 보존하고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73) 특히 PSD 프로그램

은 전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 지역은 국립공원,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천연

기념물 서식지역, 2급 지역은 전국 대부분의 모든 지역, 그리고 3급 지역은 산업발전지역으로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다.174) PSD 프로그램에서 주요 통제 대상은 시간당 250mmBTU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선탄공장, 크라프트 펄프 공장, 1차 아연제련소, 제철소, 1차 알루

미늄 제련소, 1차 구리 제련소, 플루오르화 수소산 공장, 질산염 공장, 석유정제 공장 등이다.

또한 PSD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어떠한 건축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 정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양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의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여

야 한다. 또한 그러한 건축활동에 있어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방출에 대한

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한다.175)

한편, NSPS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오염원이란 화력발전, 전기를 통한 발전, 소각로, 포틀랜드

시멘트 공장, 질산 배출 공장, 황산 배출 공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석유정제, 휘발성 유기

물 저장 선박을 말한다.176) 미달성 지역을 위한 달성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낮은 방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달성하고 추가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것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12조에서는 위험한 대기오염 물질의 목록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통제하기에 앞서 위험분석을 먼저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

171) Ibid, section 107.
172) Ibid, section 110.
173) Ibid, section 160.
174) Ibid, section 162.
175) Ibid, section 165.
176) Ibid, section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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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염물질에는 비소, 석면, 벤젠, 베릴륨, 수은, 방사능, 염화 비닐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MACT (Maximum Schievable Control Technology)라 부르며,

MACT 전략은 방출되는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시설 운영

자를 훈련시키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177)

1990년에 동 법이 개정되면서 몬트리온 의정서에 따라 오존파괴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존파괴물질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첫번째는

클로로플루오르카본, 즉 프레온 가스, 할론, 4염화탄소, 클로르 탄산 메틸이고, 두 번째는 수소

염화불화탄소이다. 1991년 동 법이 시행되면서 첫번째 등급에 포함되는 물질을 동 법에서 규정

한 연간 방출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첫번째

등급에 포함되는 모든 물질의 생산 자체가 금지되었다. 두번째 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의 사용과

생산의 완전한 폐지는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은 2000년까

지 총 1,000만 톤의 황산화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1단계로 1995년까지 5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바, 각각의 허가

는 방출 제한량 및 방출 기준, 모니터링,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해당 허가가 수정되거나 철회

될 수 있는 조건, 해당 오염원은 방출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178)

동 법에서는 강력한 이행을 위하여 다른 환경 관련 법에 비해 훨씬 강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

는데, 전반적으로 더 긴 형기와 더 높은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염행위에 대한 민사소

송을 더 쉽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염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최대 5천 달

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179)

동 법의 시행을 통해 1991년 일산화탄소 오염지역이었던 41개 모든 지역들이 현재는 국가 대

기질 기준에 기초한 건강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997년 오존 대기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지역들 중 90퍼센트 이상이 현재는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1990년 이후 미세먼지 레

벨은 현재까지 3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정연료 및

자동차 기술의 결합에 의해 충족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성능 기준이다. 1990년의 개

정에 따라 새로운 승용차, SUV 및 픽업트럭, 대형트럭과 버스는 놀라울만큼 깨끗해졌다. 산업

계, 농장 및 오락시설, 기관차 및 해양 선박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비자동차용 엔진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각 주는 도시의 건강하지 않은 대기오염 수준에 기여

하는 특정 오염원으로부터의 방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청정대기 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각 주

와 EPA 프로그램은 주 간의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오염을 감소시켰으며

대부분의 downwind들이 1997년 및 2006년의 오존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도왔다.

동 법은 또한 1990년 이래로 산성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왔다. 시장성 있는 오염 수당

177) Ibid, section 112.
178) Ibid, section 504.
179) Ibid, sectio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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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allowance)이라는 혁신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은 산성비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에 기

여하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면서 이산화황의 방출을 드라마틱하게 억제했다. 이러한 연방 프

로그램은 또한 호수와 시냇물의 수질에 대한 피해를 엄청나게 감소시켰으며 생태계 및 숲의

건강을 개선시켰다. 또한 안개를 야기하는 오염의 감소 덕분에 국립공원의 자연경관들이 더 깨

끗해졌다. 지역 연무를 줄이기 위한 주 계획의 이행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동 법의 이행으로 산업계 및 기타 비유동적인 오염원은 현재 1990년보다 150만

톤 정도 독성 대기오염 물질을 덜 방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오염물질 방출원들로 하여금 더

청정한 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기장의 수준을 설정한다. 2012년의 수은 및 대기

독성 기준은 독성 대기 방출의 주요 원인 중 처리되지 않았던 발전소로부터 독성물질이 방출

되는 것을 감축시키고 있다. 자동차 및 엔진으로부터의 독성물질 방출 역시 감소되고 있다.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들을 홍보하는 동시에, CFC와 할론을

포함하여 의회가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정의한 오존 감소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1990년의 개정이 발표되었을 때 13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4-6년 전에 이미 이행된 폐

지와 30퍼센트 이하의 비용이 예견되었다.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수십년 동안 치명

적인 피부암과 백내장으로부터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했다.

2011년 3월 발간된 상호 검토된 EPA 보고서는 1990년의 개정이 거대한 건강적 이점을 달성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동 연구는 미세먼지와 보존층에 대한 개선을 통해 2020년

에 청정 대기 법이 다른 수많은 부수적인 건강 효과 뿐만 아니라 23만 명의 조기 죽음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대기질 개선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까지 거의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가

치는 1990년의 청정대기법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준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② 청정수질법 ("Clean Water Act”, 1972)

(라) 캐나다

① 북극해 오염방지법

캐나다는 특별히 북극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국내법을 두고 있다. 1985년 제정된

동 법은 동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폐기물의 축적, 항행안전 통제구역, 위법 및 처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 법이 적용되는 ‘북극해’의 범위를 살펴보면, 북위 60도, 서경 141도에 둘러쌓인 구역

내에 있는 캐나다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동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였다.180) 만

일 기존의 캐나다 “해양책임법(Marine Liability Act)”과 동 법의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캐나다의 북극해 영역에서는 동 법이 우선됨을

180) Canada, 「Arctic Pollution Prevention Act」, 1985,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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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다.181)

동 법에 따라,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나 선박도 북극해 내에

또는 캐나다 북극영토의 본토나 섬 위에 폐기물을 축적할 수 없으며,182) 특히 캐나다 물 법

(“Canada Water Act”)에 따라 수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폐기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별도의 권한도 허가되지 않는다.183) 캐나다 의회에서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 북

극해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폐기물이 처리

되어야 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184)

만일 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치 못할 연유로, 또는 조난을 당

하여 폐기물을 버리게 된 사람은 그러한 폐기물의 축적에 관하여 오염방지 공무원에게 즉각적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85) 동 법에서는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땅 또는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해역에서 자연자원의 탐사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캐나다 북극영토의 본토나 섬 또는

북극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북극해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 및 그 선

박에 실려 있는 화물의 주인은 폐기물 축적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그러나 개별적인 책임을 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86)

그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폐기물의 축적 행위로부터 발생한 모든 실질적인 손해 또는 피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187)

즉, 캐나다 정부, 정확히는 오염예방 공무원이 해당 폐기물의 축적을 통해 야기된 모든 상황

을 복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 및 그러한 폐기물의 축적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의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부수적인 비용 일체를 책임자들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8)

이 때 개인의 책임은 절대책임으로서 실수나 부주의를 증명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 제3

자가 수행한 업무에 의해 발생한 비용 또는 실질적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89)

동 법에서는 북극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캐나다의 북극영토 본토나 섬, 또

는 북극해 내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기존의 작업을 변화시키거나 확장하

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시작되는 작업 또는 변화되거나 확장되는 작업이 폐기물의 축적을 유

발시킬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의 사본 및 해당 작업과 관련한 세부사항

을 캐나다 의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0)

또한 북극해 내에서 선박으로부터 기인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행안전 통제구역을 별

181) Ibid, section 2.1.
182) Ibid, section 4(1).
183) Ibid, section 4(2).
184) Ibid, section 4(3).
185) Ibid, section 5(1), (2).
186) Ibid, section 6(1).
187) Ibid, section 6(2).
188) Ibid, section 6(3).
189) Ibid, section 7(1).
190) Ibi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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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안전 통제구역 내

항행을 금지할 수 있다.191)

여기서 명시된 조건이란 ① 선체 및 연료탱크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강도, 이중선각, 수밀

구획 등의 세분, ② 기계 및 장비의 건설, 전자장비 및 기타 항행 보조시설, 통신설비 등의 유

지 방법 및 검사빈도, ③ 추진력의 유형 및 조종과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및 부품, ④

자격을 갖춘 항행인원 및 정찰인원을 포함하는 선박의 인원, ⑤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와 관련

하여 운송될 수 있는 최대 수량, 그러한 화물을 북극해 내에서 축적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자 및 장비의 성질, 유형, 수량, ⑥ 허용되는 프리모드 및

민제 홀수선 (load line)의 표시, ⑦ 선적되어야 할 연료, 물 및 기타 물자의 양 등에 관한 조건

을 말한다.192) 그 외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선사 또는 자격을 갖춘 아이스 내비게이터의

도움이나 쇄빙선의 도움 없이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항행안전 통제구역 내에서의 항행하는 것

역시 금지할 수 있다.

동 법은 특히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동 법의 집

행과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오염방지공무원은

북극해 내에 또는 캐나다 북극영토의 본토나 섬 내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

우, 또는 폐기물이 버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다

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적인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모든 폐기물을 조사하거나

컨테이너를 열어볼 수 있으며, 그 지역이나 장소 내에 있는 사람에게 동 법의 집행과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나 기타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93)

특히 항행안전 통제구역과 관련하여 오염방지 공무원은 폭넓은 권한을 갖는데, 먼저 구역 내

에 있는 모든 선박에 승선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이 항행안전 통제구역 내에서 적용될 수 있

는 모든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해당 선박이 항행안전 통제구역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을

준수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의심되거나, 해당 선박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위반하여

항행안전 통제구역 내에 있거나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으로 하여금 구

역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북극해 내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축적되었거나 이미 북극해로 유입되었다는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북극해의 특정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선박으로 하여금 그들의 위치를 자신에게 보고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이 폐기물의 정화활동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94)

또한 어떤 선박이 동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선박을 북

극해나 캐나다 영해 및 내수 어디에서든지 나포하여 구류할 수 있다.

모든 선박의 선주는 오염방지공무원이 동 법에 따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191) Ibid, 11(1).
192) Ibid, 12(1).
193) Ibid, section 15(1).
194) Ibid, section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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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5) 오염방지공무원이 동 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누구도 그를 방해하거나

정보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196)

동 법에서는 법 위반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사인(a person)이

법을 위반한 경우와 선박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북극해 내에 또는 캐나다 북극영토의

본토나 섬 위에 어떤 유형의 폐기물도 축적할 수 없다는 동 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반행

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주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선박인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197)

또한 어떤 사인이 캐나다 북극영토의 본토 또는 섬이나 북극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

떠한 연유를 폐기물을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염방지공무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의회가 요구하는

보험 등의 재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캐나다의 북극영토 본토나 섬, 또는 북극해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개시, 변화 또는 확장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작업계획 및 해당

작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다.198)

선박의 위반에 대해서는, 항행안전 통제구역과 관련하여 선박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충족되

지 않은 채 구역 내에서 항행을 하는 경우, 선박이 오염방지공무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

우, 조항의 단순 위반 또는 조난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버린 선박의 선주가 그러한 폐기물의

축적이나 조난상황을 오염방지공무원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

우, 그리고 오염방지공무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그를 방해하거나 정보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199)

즉, 단순히 법 조항을 위반하거나 어떤 위급상황 등으로 인해 북극해에 폐기물을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오염방지공무원의 명령에 협조할 경우에는 비교

적 가벼운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 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선박과 화물은 벌금이 지불될 때

까지 구류되며, 벌금 납부를 위해 경매에 붙여질 수 있다.200)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선박

이나 화물에 대해서 법원은 몰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몰수된 선박이나 화물은 캐나다 국고로

귀속된다.201) 해당 몰수명령이 집행되기 전, 또는 집행되고 있는 중에 충분한 보석금을 수령한

경우 법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박이나 화물을 나포 당한 사람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2)

195) Ibid, section 16.
196) Ibid, section 17.
197) Ibid, section 18(1).
198) Ibid, section 19(1).
199) Ibid, section 19(2).
200) Ibid, section 25(4).
201) Ibid, section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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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캐나다 환경보호법

위에서 살펴본 북극해 오염방지법 외에 캐나다는 환경보호를 위해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이라는 포괄적인 법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에

서는 오염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독성물질의 통제, 페기물 관리 등 대기오염

과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기오염 방지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캐나다의 환경보호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캐나다 환경보호법에서는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관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독성물질 목록에

명기된 물질과 관련하여 오염방지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지를 발행할 수 있

는데,203) 해당 공지에는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는 물질의 종류, 해당 계획과 관련한 상업적 활

동, 제조활동 및 기타 활동,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 및 동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안들이 포함된다.204)

어떤 물질이 환경에 투입되었을 때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으로 환경 또는 생물다양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명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위험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인간의 생명

과 건강에 위험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물질을 독성물질로 간주한다.205) 물질의 지속성 및

생체 내 축적을 포함한 특성과 성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회가 제정한 분석, 시험 및 측정 조

건, 실험과정, 연구실 환경 등과 관련한 규칙에 따라 물질의 독성 여부가 결정된다.206)

의회는 관련부처의 권고에 따라 어떤 물질이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목록에 추가하

거나,207) 또는 더 이상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물질의 경우에는 독성물질 목

록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8) 또한 목록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해

당 물질의 환경적 위험, 실체적 위험 및 모든 사회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요소들과 모든 정보

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환경에 방출될 수 있는 허용량을 규정하여야 한다.209)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환경에 방출되는 장소, 방출시키는 과정에서의 상업적 활동, 제조활동 및 처리활

동, 해당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법 및 조건, 캐나다 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제조, 처리,

사용 및 제공되는 물질의 양, 해당 물질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수입, 제조, 처리

또는 사용되는 방법, 해당 물질이 수입되는 양, 수입되거나 수출될 수 있는 국가, 수입되거나

수출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 해당 물질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하여 제조, 사용, 처리, 판매, 제공됨에 있어서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또는 조건적인

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210)

202) Ibid, section 25(1).
203) Canada, 「Canada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section 54(1).
204) Ibid, section 54(2).
205) Ibid, section 64.
206) Ibid, 67(1).
207) Ibid, section 90(1).
208) Ibid, section 90(2).
209) Ibid, section 65(3).
210) Ibid, section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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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에서 허용하고 있는 양을 초과하여 훨씬 더 많이 양의 물질이 환경에 유입되거나 유

입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중대한 새로운 활동 (significant new activity)’이라고 하여,211) 어

떤 물질이 독성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누구도 중대한 새로운 활동을 목적으로 그러

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가 해당 물

질 및 해당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장관에게 이미 제출하였으며 독성물질에 대한 평가를 모두

통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12) 독성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도 마찬가지로 규정

하고 있는 바, 목록에 없는 어떤 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러한 물질과 관련하여 중대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관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물질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213)

만일 동 법을 위반하여 독성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 환경에 방출되었거나 그럴 위험이 있

는 경우, 해당 물질의 소유자 또는 관리 및 통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최대한 빨리 집행관 또는

동 법에 의해 지명된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또한 환경 및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 그리고 모든 위험한 상

황을 개선하고 환경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14)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한 사람 또는 승인된 조치를 취한 사람은 그러한 도움을 제

공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개인적

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215) 캐나다 정부가 오염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물질의 소유자 또는 관리 및 통제에 책임이 있는 자를 통해 회수할 수 있

다.216)

그 외에도, 어떤 물질 또는 그 물질이 포함된 제품과 관련하여 동 법의 위반이 있을 경우 장

관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의 모든 생산자, 처리자, 수입자,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질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이나 인간생명에 대한 위험을 장관이 명령하는 방법으로 대중

에게 공개하도록 명려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생산자, 처리자, 유통

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우편으로 전달하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배달되었거

나 판매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을 환경이나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물질 또는 제품으로 댗

체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자들로부터 물건을 회수하고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명령할 수 있다.217)

한편, 해양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에서는 해양의

‘오염’을 어떤 물질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위협, 생명 또는 재산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대한 방해, 동

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협, 식물에 대한 피해 유발 및 생태계 저하로 정의하고 있

다.218) 육지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

211) Ibid, section 80.
212) Ibid, section 81(3).
213) Ibid, section 81(1), 81(4).
214) Ibid, section 95(1).
215) Ibid, section 96(8).
216) Ibid, section 98(1).
217) Ibid, section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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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219) 동 조항에 따라 바다 위에 있는 선

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구조물로부터 어떤 물질을 처리하거나, 앞에 언급되지 않은 장소

로부터 바닷속으로 준설토를 처리하거나 바다 위에 있는 빙하에 어떤 물질을 저장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220)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당 물질을 캐나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으며,221) 타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222) 선박의 선주 또는 항공기

의 파일럿은 이러한 목적으로 캐나다 내에 있는 자신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어떤 물질이 선적

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된 경우 해당 물질을 처리한 당사자 외에 선박

의 선주 또는 항공기의 파일럿 역시 일정한 책임을 진다.223)

만일 캐나다로부터 물 속으로 방출된 물질이 캐나다가 아닌 국가의 수질오염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오염의 방지, 통제 또는 교

정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구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여 수질오염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224) 환경부 장관은 해당 수질오염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그 오염을 방지, 통제 또는 교

정할 국내법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그 국가가 그러한 수질오염을 방지, 통제 또는 교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225)

마지막으로 캐나다 환경보호법에서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

면, 캐나다로부터 공기로 방출된 물질이 캐나다가 아닌 국가의 대기오염을 야기하였거나 야기

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오염의 방지, 통제 및 교정과 관

련하여 캐나다가 구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여 대기오염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26)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해당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그 오염을 방지, 통제 또는 교정할 국내법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그 국가가 그러

한 대기오염을 방지, 통제 또는 교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27)

218) Ibid, section 175.
219) Ibid, section 121(1).
220) Ibid, section 122(1).
221) Ibd, section 123(1).
222) Ibid, section 123(2).
223) Ibid, section 124(2).
224) Ibid, section 176(1).
225) Ibid, section 176(2).
226) Ibid, section 166(1).
227) Ibid, section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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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북극정책 연구실적
가.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모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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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결 언

첫째, 2018년도는 북극 진출 중요성 확대에 따른 정부정책의 추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
였으며, 대한민국의 남극연구가 3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 성과 제고에 대한 방안
에 대해 논의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극지에 대한 활동 비
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KMI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2050 극지
청사진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극지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내 위상 제고를 위
한 선제적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사례가 되었다. 

둘째, 극지법연구회는 극지법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극지정책이슈를 다루는 정부-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의 학술과 실무를 종합하는 포럼이다. 이러한 포럼을 극지연구소가 지원한다는 것
만으로도, 극지연구소가 과학연구기관의 편향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극지과학과 더
불어 극지법과 극지정책의 이슈분석과 논의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기관으로서 자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 주고 있다. 극지법연구회는 매년 급변하는 극지와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 주제
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극지법연구회는 극지연구 국내 저변확대 및 극지연구 활성화를 모토로 하여 안정적 성
장 및 바람직한 변화로 나아가 성공적인 운영으로 기관 및 우리나라 극지연구 발전에 기여하
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다. 

셋째, 극지연구소 2030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은 2016년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이후 현안을 반
영하지 못한 채 중장기적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했던 극지연구소의 전략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중장기 발전전략은 2019년 수립 예정인 기관 R&R과 기관운영계획
서 및 연구성과계획서 수립에 근간 자료로 활용이 될 예정이다.

넷째, 이 외에 국가 극지연구 및 활동 정책에 지원하는 활동은 꾸준히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에서 많은 부분 기여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다.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구 자료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
하고 있으며,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9에는 기존의 지원보다 더욱 선제적이고 현안 대응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내 정책의 흐름과 국외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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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지원사업 구분 정책․지원과제

과제명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극지정책연구·지원 강화(계정번호:PE18260)
연구기간 2018.3.1.~2019.2.28.

연구책임자 한승우 책임행정원 연구비(직접비) 80백만원

과제개요, 연구성과 및 최종 결과보고서 평가의견 반영 사항

(1) 과제목적
◦ 극지연구소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 극지정책 연구강화를 통한 국가의 극지 활동 지원

(2) 최종성과
◦ 국가의 남·북극 활동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2050 극지 청사진을 수립하여

현안대응적 국가 정책을 지원하였음.
◦ 극지연구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2019년과 2020년 수립 예정인

경영계획 및 연구계획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3) 성과의 향후 연구소 활용방안 또는 기대효과
◦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극지연구소 역할 정립
◦ 해수부 및 과기부 요구 사항 R&R 수립(2019 수행 예정) 에 해당 내용 활용 예정

- 2019년 및 2020년 연구 예산 및 사업 재편 시 활용 예정
◦ 국가 극지연구 전략 및 기관 발전전략 수립 활동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 및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자연과학 연구 분야 뿐 아니라 극지 관련 사회과학 분야로의 외연 확대 
◦ 연구소 발전전략 수립 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기초 및 실용화 연구추진 기반 마련 

- 국내 극지 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 결집을 통한 극지분야 지원 확대
- 극지법연구회의 학술회의를 연구소 내 극지법‧극지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으로 활용

(4) 최종 결과보고서에 평가의견 반영 사항

평가의견 반영사항 비고
◦ 극지연구·인프라·정책 등의 분야에 대

한 국제동향 분석 및 연구소의 전략 방

향 제시 필요

◦ ‘2030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

며,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 내용에 인

프라 등의 정책 분야 방향성 제시

연구보고서 
p.38~p.49참조

◦ 연구·정책·행정·기술 분야 직원들로 

구성된 싱크 탱크 조직의 필요성과 

실행 계획 기술

◦ ‘2030 중장기 발전전략’ 내용 중 ‘극지

정책·전략 인텔리전스 체계 구축’ 부분 

참고

◦ 구체적 실행 계획은 2019년 연구과

제에서 논의 후 결과 반영 예정

연구보고서 
p.44 참조

◦ 극지를 포함한 글로벌 미래 예상 이

슈에 대한 검토 및 연구소 정책·전략 

수립과 미래 이슈와의 연계성 부각

◦ 국외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기반한 

극지연구소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연구보고서 
p.28~p.29참조

◦ 북극 관측거점 확대 및 강화, 신규 북

극 관측 기반시설(제2 북극기지) 확

보 계획 반영

◦ 2050 극지청사진 내용 중, 남극 제3

과학기지 및 북극 제2과학기지 등의 

인프라 확충 내용이 포함됨.

연구보고서 
p.104 참조


